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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소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인구위기 대응에 공헌하기 위해 2022년 

4월 조직되었다.

인구클러스터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의 원

인과 인구 고령화의 추이에 대한 엄밀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ㆍ

심층적으로 전망한다. 셋째, 과학적ㆍ실증적 근거에 기초하여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ㆍ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구클러스터는 다

양한 전공의 내부 연구진이 한국 인구문제의 핵심적인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를 수행하는 한편, 정부 부처, 다른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를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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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로, 가

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앞으

로 노동인력 규모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등

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문제,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

학 재정위기 등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

으나,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인구변화의 요인 및 파

급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수행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인구 클러스터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1차 및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1차 연도 코어 연구에서는 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2차 연도에서는 

첫째로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할 각종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로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지역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영유아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2) 돌봄 서비스 

불균형 완화의 방안으로 꼽히는 보건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이주 노동자 

실태, 3) 노인 돌봄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 4)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지원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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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5)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의해 늘어나는 자녀 없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 등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1)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에 미친 영향, 2) 자녀를 갖는데 따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3)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 유출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정부기관 및 인구문제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인구 클러스터의 

연구 성과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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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코어연구 성과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영유아·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본 연구는 영유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 추계에 인구 규모 및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대상자의 인구 구조 변화 외에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가구 구조 변화, 가구 내 주된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그리고 가구 내 고령자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요추계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가 서비스 이용 아동 및 고령자 

1명당 돌봄 시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수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영아(만0～2세) 수는 2021년 88.4만 명에서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 

96.4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돌봄서비스 수요는 

부부+미혼자녀 가구 및 맞벌이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구구조변화 

고려 시 부모 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 6.8%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22.0% 증가, 개인양육(친인척 및 비혈연)은 동기간 약 48.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동기간 6.9～24% 증가, 비용은 6～23%, 

시간당 비용은 5.7～20.7%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아(만3～6세)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2021년 160.3만 명에서 2036년 76.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돌봄 이용규모가 감소하나, 가구구조 변화를 적용하면 시설 

및 개인양육의 돌봄유형별 감소폭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2021년 65세 이상 인구수를 100이라고 하면 이 중 돌봄이 필요한 

규모는 12.2인데, 이 규모가 2035년에는 23.4로 약 1.9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가구 중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의 비중, 가구 내 

고령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공식돌봄의 규모는 2021년 2.5에서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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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이 되고, 현재 도움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는 잠재 공식돌봄 

인구를 포함하면 약 1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돌봄시간은 2021년 

대비 2035년 2.7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비공식 돌봄의 의존도가 높지만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비중은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의 증가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 돌봄의 

수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 및 가구 구조변화로 인해 영유아 및 노인 돌봄서비스 수요변화가 

가져올 정책적 도전으로는 인력 및 서비스 유형간 불균형 대응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돌봄유형별 인력 및 시설 간 대체성이 높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유형간 수급불균형, 지역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가구 특성 변화로 인한 특정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수요 및 공급간 불균형, 사회서비스업의 노동 인력 

부족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적 측면의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수준과 결정 요인 현황: 보건복지서

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가속화된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따라 2050년에 한국 노인 인구 비율은 

40%에 이를 전망이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에 따른 돌봄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나 서비스 인력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서비스 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북미나 유럽 및 동아시아 일부 고소득 

국가들은 외국인 인력 활용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한국은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정책적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인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실증 자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법무부·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의 건강 수준과 결정 요인을 

IOM의 이주민의 건강 결정요인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개인적, 사회적, 

생활 및 근로조건 특성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중치를 적용한 

총 분석 샘플 수는 27,381명이었다. 대상자의 8.5%만이 미충족 의료 니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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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한편으로 약 절반(53.3%)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또는 좋음이라 응답하였다. 건강의 개인적 결정 요인의 경우 

한국의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50～60대 이상의 중년으로 

고졸 이하가 87.7%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이며 수도권 

거주자이다. 이는 유럽의 인력이 비교적 젊은 여성이며 국적인 보다 

다양하다는 점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사회적 결정 요인의 경우 절반 

정도가 10년 이상 거주자로 이미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다 해당 

노동시장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다는 대상자는 약 36.5%에 그쳤고, 약 5명 중 한 명은 차별 경험이 있다 

보고하여, 이들의 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보다 포용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생활 및 근로조건 요인의 경우 약 3분의 1만이 정규직 근로자이고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약 42%에 달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비해 임금 수준과 

임금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는 다면적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노인돌봄에서 외국인·이민 인력의 활용과 정책 대응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에 앞으로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로 인력의 확보 여부가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인력의 활용 방안이 주요한 정책 대응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국인·이민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유입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외국인 인력 상황과 외국인 인력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현황을 제한적이나마 확인하고, 이민 인력 활용이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과 수급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확인해, 향후 본격적인 이민·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 마련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 인력을 적극적으로 



010

활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4) 미래사회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미래 인구 및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는 치매와 우울 등의 정신질환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와 가족 단위 상호 작용의 저하로 국민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정신장애 중 의사결정 장애를 수반하는 

신경인지장애는 치매나 지적 장애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수반하여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양한 신경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중증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원의사결정제도와 같은 국가 차원의 관심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2차 연도에는 인지장애 발생 및 

지원의사결정제도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신경인지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과 관계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4개의 연구를 통해, 입원 인지·지적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는 점과 국민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후견 서비스의 확충과 후견에 대한 국민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인구사회 변화로 인한 인지·지적 장애 인구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인지·지적 정신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환경을 개인 맞춤형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재 구조화하는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긍정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서비스의 제도화 및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자녀 없음이 아시아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에서 ‘자녀 없이 나이 드는 경험’이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자녀 없이 나이 드는 경험의 미묘한 

차이를 밝히기 위해, ‘실제로 자녀가 없는 노인’과 ‘사실상 무자녀인 

노인(모든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을 구분하였다. 자료는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5개국의 전국단위 패널데이터를 기술통계 및 

다변량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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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규모를 조사하였다. 둘째,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 경험이 노년기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무자녀 경험이 사회적,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11～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로 자녀가 없는 노인의 

비율은 미얀마가 가장 높았고(60세 이상 노인의 6.8%), 태국(6.4%), 

베트남(4.7%), 중국(3.7%), 한국(2.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긴 하지만 

모두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의 비율은 태국이 60세 이상 노인의 10.8%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9.9%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중국, 베트남, 미얀마는 

2.3～2.8%로 나타났다. 자녀가 가까이 있는 노인과 비교해 자녀가 실제로 

없는 노인의 사회참여도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자녀 

없는 노인의 사회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정서적 영향은 한국, 태국, 

미얀마에서 무자녀 노인들이 자녀와 가까이 사는 노인들에 비해 높은 우울 

수준과 낮은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실상 무자녀 

상태(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노인)의 영향은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아시아 5개국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무자녀가 노인에게 

갖는 사회적 및 심리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6) 사교육비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

이 연구는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매년 공표되는 지역별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자녀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가 예상하는 미래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해당 지역의 다음 연도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생순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의 증가는 둘째 혹은 

그 이상의 자녀 출산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95%, 

둘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1.87%, 셋째 혹은 그 이상의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2.18% 감소한다. 이 추정 결과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 감소 중 10.6%가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7) 저출산과 자녀 페널티의 관계 연구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DB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 전후 남녀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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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의 자녀 페널티와 저출산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녀 페널티는 출산 후 여성이 겪는 급격한 소득 하락을 일컫는 용어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그리고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76～85년생 여성과 그 남편을 첫 출산 3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추적하는 

사건사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평균 소득은 첫 출산 1년 전 대비 

5년 후 약 41% 감소하여, 여러 선진국보다 자녀 페널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76～80년생보다 1981～85년생 여성의 자녀 페널티가 

첫 출산 후 3년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페널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 사례와 대비된다.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단순 비교가 아닌, 동일한 여성을 출산 

전후로 추적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최근 코호트 간 자녀 페널티 

차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함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확대로 더 

많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자녀 페널티가 커진 것이라면, 

이것을 ‘페널티’라고 하기보다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 한편, 일하는 여성이 (일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할 

가능성은 커졌으나 이들이 출산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해서 자녀 

페널티가 커진 것이라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재택근무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과 같이 (휴직하지 않아도)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자녀 페널티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8) 지방소멸과 청년들의 지역선택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와 함께 청년층 유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인구이동의 결정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단계에 걸친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층의 지방 정주 지원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대학 진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편이 진학과 취업 단계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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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만, ‘지방’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년층 순유출이 더욱 심각한 지역(비수도권 도 지역)으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에는 결과가 크게 엇갈리므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 범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지원정책에서는 청년층 유출 방지 목적보다는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진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 유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주어진 현실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지방대학 자체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지방 정주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네트워킹 사업 성과 요약

(1)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외국인 근로자 

관련 포럼 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3년 8월 11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는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장이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과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을, 이종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김봉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조희평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훈 OECD Economist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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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경제학회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3년 9월 22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의 개회사,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6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KDI 이영욱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시대, 돌봄의 경제학적 의의” 발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돌봄,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구조의 

재구조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대 이철희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은 교수는 “인구변화와 미래 돌봄 수요 전망”이라는 주제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 

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은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표에서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증가하는 돌봄 양적, 질적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마련의 시급성을 

논의하였다.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고령화 

관련 포럼 공동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4년 3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을 주제로 인구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은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에의 충격, 고령 인력의 변

모, 기술변화의 노동시장과 고령자 고용여건에의 영향, 미래 고령자의 

생산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하였다.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

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의사 

결정 및 경제활동에의 영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강상경 서울대 사회

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과 함께 인지장애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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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지원 및 의사결정대리(후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은 “고령자 범죄피해 특

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 발생의 증

가세가 뚜렷함을 보이며,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지원체계운

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 3차 연도 계획

(1) 전반적인 전략

제3차 연도에도 1～2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방향

성을 반영하여 인구문제 관련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에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미래와 관련

된 중요한 사안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인 제언이 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

과 같다.

§ 연구진에게 학술적인 논문 출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특정한 

사회적,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줄 수 있는 연구 수

행 독려한다.

§ 매년 4개 이상의 핵심적인 인구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해 가칭 “인구 클러스터 이슈 브리프”를 발간하여, 정부와 정

치권에 정책적인 제언을 전달한다.

§ 매년 정부기관과 인구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공동 포럼 혹은 심

포지엄 개최하여, 인구 클러스터 연구 성과가 정부의 정책 수립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매년 주요 국책 연구기관과 인구문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공동 세미나 혹은 포럼 개최하여, 학술적인 연구와 정책 연구 

간 시너지 강화한다.

(2) 코어 연구 계획

인구 클러스터에 소속된 8인의 내부 연구진과 1인의 연수연구원은 

제2차 연도의 연구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음 두 가지 큰 주제

와 관련하여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미래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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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인구변화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출산과 인구이동의 요인을 심층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과 지역 인구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3) 제3차 연도 특별 기획연구 – 한국의 일자리 고령친화지수

3차 연도에는 한국의 일자리 고령친화지수(Age Friendliness Index: 

AFI) 생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외 학자와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의 여건을 반영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1,000명 정도의 50～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일자리 성격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추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데

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Eggleston 교

수와 공동으로 한국의 고령친화적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한국의 직업 사전 및 

센서스 데이터와 결합하여 일자리 고령친화지수의 장기적인 변화와 

부문별 분포를 분석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인구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4) 제3차 연도 네트워킹 사업 계획

3차 연도 네트워킹 사업은 국가미래전략원의 전체적인 필요와 정

부, 연구, 언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축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할 계획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제2차 법무부 공동 인구 클러스터 외

국인 정책 포럼, 국책 연구기관 공동 인구 클러스터 지역 인구 불균

형 포럼, 제2차 인구 클러스터 저출산 포럼, 인구 클러스터 고령노동 

포럼 등 4개의 네트워킹 사업 관련 행사를 기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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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배경과 목표

Ⅰ 사업의 배경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2000년대 초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가 된 후 줄곧 1.3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급속하게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2까지 떨어졌다.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대체로 45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던 출생아 

수 역시 2015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추계는 신생아 수가 2026년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로 반등이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2024년에 

들어와서도 출생아 수 감소는 이어지고 있다. 

가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노동인력 규모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노동인력 규모의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까지 현재의 4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약 898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는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인구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노동 투입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의 양적ㆍ질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또한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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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일정한 출생코호트 규모에 맞추어 형성된 제도 및 사회시스템에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추후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크게 줄면서 여러 대학들이 재정적인 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다. 20세 남성인구 향후 5년간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병역 

자원 부족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2022년 24.4%였던 노년부양비는 2072년까지 104.2%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파급효과가 우려되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인구위기 대응은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보도는 매일 각종 매체를 

통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저출산 예산을 책정하여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칭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책 수립 논의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변화의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출생아 수의 저하와 

인구고령화의 심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막연한 전망과 우려는 넘쳐나지만 

언제, 어떤 부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문분야별로 

파편화된 기존의 인구 관련 연구 경향을 지양하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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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의 목표

한국의 인구문제는 매우 여러 분야에 걸친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

들을 포함하고 있다. 크게 보아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및 이로 

인한 빠른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완화정책”에 관련된 

이슈들과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가 가져올 충격으로 인한 사회경제

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응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은 그 성격이 상

이하다. 현재의 인구 클러스터의 규모와 재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

제들을 모두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어렵다. 이에 따라 본 클러스터

는 자원과 연구역량을 둘로 나누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

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

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을 목표로 삼았다. 

코어연구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

만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수급불

균형 문제 연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은 

출산율 하락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

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인구의 규모나 구조에 맞도록 설계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도 및 인프라에 있어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

리 사회는 인구변화 대응 혹은 적응에 있어서 매우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1차 연도에는 현재의 정책적

인 수요와 인구 클러스터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인구변화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래할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하였다. 

제2차 연도의 코어연구의 목표는 첫째로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할 각종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로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지역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아래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듯이, 이 두 가지 큰 목표와 관련된 8개의 세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영유아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2) 돌봄 서비스 불균형 완화의 방안으로 

꼽히는 보건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이주 노동자 실태, 3) 노인돌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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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 4)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지원의사결정 제도, 5)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의해 늘어나는 자녀 없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 등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해서는 1)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에 미친 

영향, 2) 자녀를 갖는데 따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3)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 유출 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정부기관 및 인구문제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인구 클러스터의 연구 

성과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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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연구 성과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영유아·노인 돌

봄 서비스 수요

이철희(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지혜(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연수연구원)

Ⅰ 현실 진단과 평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 가능성은 사회서비스 

중 특히 돌봄서비스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 및 고령자의 인구 구조 변화 외에 

가구원수 감소하는 방향으로의 가구 구조 변화, 가구 내 주된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그리고 가구 내 고령자 수의 증가 등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돌봄수요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및 고령자의 인구 및 가구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수요를 추계하였다. 

영유아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고령자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를 살펴보면, 우선 6세 이하 영유아수1)는 

2020년 265만 명(전체 인구의 5.1%)에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82만 

명(전체 인구의 3.8%)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 상 영유아가 속한 가구 중 

1) 아동돌봄서비스의 보육대상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는데 보

육연령 기준 만0세는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출생자까지로 최대 

월령기준으로 23개월까지 포함함.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의 연령

구분으로는 0-1세가 보육연령 만0세, 2세가 보육연령 만1세로 볼 수 있어,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유아를 6세 이하 아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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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은 79.2%, 한부모 가구는 6.8%, 3세대 가구는 

5.9%이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0년 815만 명(전체 인구의 

15.7%)에서 증가하여 2050년에는 1,900만 명(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총조사(2000～2020년, 5년 단위) 자료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6.2%에서 2020년 

21.1%로, 부부 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27.9%에서 37.8%로 증가했으나 

자녀 동거 가구 등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 인구수 추계 결과(2020~2050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kr

영유아 대상 아동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 어린이집의 아동은 보육료 지원, 유치원 원아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수혜 아동수는 약 240만 

명(중복 포함)이며, 각 유형별로는 양육수당 56.1만 명(전체의 23.4%), 

어린이집(보육료지원) 118.5만 명(49.4%), 유아학비 58.3만 명(24.3%), 

아동돌봄서비스(시간제 포함) 7.2만 명(3%) 등이다. 

노인돌봄서비스로는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인구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약 128.1만 명이며 이 중 95.4만 명(신청자의 86.9%)2)이 등급 인정을 

2) 65세 이상 인구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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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신청자 및 등급 인정자 수, 인정비율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정적 노후생활, 노인의 기능 및 건강유지, 악화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로, 2020년 기준 지원대상자수는 약 

45만 명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대상자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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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 변화

장래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수요(이용자 규모)는 영유아수에 돌봄유형별 

이용률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인구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활용하되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영유아 가구 구조 변화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반영하였다. 영유아 가구는 (1) 부부+미혼자녀가구-맞벌이 (2) 

부부+미혼자녀가구-비맞벌이 (3) 한부모가구 (4) 3세대가구-맞벌이 (5) 

3세대가구-비맞벌이 (6) 기타가구로 나누고, 통계청 인구패널의 

2015～2021년간 영유아 가구구조 변화(전이행렬로 구성)가 2036년까지 

지속 혹은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다. 또한, 영유아 

돌봄유형은 중복 활용을 포함하여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유치원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영유아 개인 및 부모,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유형별 이용확률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돌봄유형별 돌봄시간 및 비용을 

추정하여 돌봄서비스별 이용시간 및 비용 변화도 함께 탐구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패널자료 2015～2021년을 기초로 

2021～2036년까지의 가구구조변화를 추계하고, 돌봄유형별 이용률 및 

시간 등의 분석에는 보육실태조사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영아(만0～2세) 수는 통계청 인구변화 가정에 따라 2021년 88.4만 

명에서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 96.4만 명으로 증가한다.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돌봄 

유형의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부모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 8.5% 

증가하나, 어린이집은 동기간 6.6%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약 24.3% 

증가한다. 여기에 영유아가 속해있는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맞벌이 비중이 OECD 수준까지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 6.8%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22.0%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약 48.6% 증가한다.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은 가구구조 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는 2021년 

이용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2036년에는 106.9～124.0이 되며, 어린이집 

비용은 106～123.0, 시간당 비용은 105.7～120.7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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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영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88.4만 명=100으로 환산)

유아(만3～6세)의 인구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160.3만 명에서 2036년 76.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다. 유아가 활용할 수 

있는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유치원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등의 돌봄 유형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유아수의 큰 감소로 인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부모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에는 19.9%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20.0%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27.9% 감소, 

개인양육은 동기간 약 23.9% 감소한다. 인구변화에 맞벌이 비중이 최대로 

증가하는 가구구조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부모돌봄은 2021년 

대비 2036년에는 44.5%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17.4%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29.7% 감소, 개인 양육은 16.2% 감소한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2021년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2036년에는 80～83.8, 비용은 81.4～83.3, 

시간당 비용은 79.4～81.8 정도가 된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어린이집만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나 가구변화 

<인구변화만 고려>
<가구구조변화: 

맞벌이비중 최대 고려 시>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화>
<어린이집 시간당 

비용 변화>

주: 가구구조 변화는 2015-21년 가구구조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

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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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고려한 경우 모두 2021년 현재 수준의 70～7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선호 정도 및 두 기관 간의 대체 정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변화

노인돌봄서비스의 장래 이용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패널 

2015～2021년 자료를 기초로 2021～35년까지의 성별, 연령별, 가구 

내 고령자의 수(1인, 2인이상)별 가구유형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고령층의 돌봄서비스 유형을 (1) 비공식 돌봄(가족 및 지인) (2) 공식 

돌봄(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간병인 등) (3) 비공식과 

공식돌봄 중복 활용 (4) 도움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고, 고령자패널조사 자료를 기초로 개인 및 가구 요인을 

고려하여 돌봄유형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앞의 결과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인구수에 돌봄유형별 

선택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비공식 및 공식 돌봄 이용 규모를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65세 이상 

인구수를 100이라고 하면 이 중 돌봄이 필요한 규모는 2021년 12.2에서 

2035년 23.4로 약 1.92배 정도 증가한다. 이는 동기간 고령층 인구,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층 가구구조 변화를 

추가로 고려하면, 2035년 돌봄 필요 규모는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의 비중 

및 돌봄 유형별 선호에 따라 22.6～23.3로 달라지며 공식 돌봄의 규모가 

커진다.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 비중이 최대로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비공식 돌봄(중복유형 포함)은 2021년 6.5에서 2035년 10.8 정도가 된다. 

공식 돌봄(중복유형 포함)은 2021년 2.5에서 2035년 4.8이 되며,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나 어떠한 돌봄도 받고 있지 못하는 인구 규모를 잠재적 

공식 돌봄으로 보면 전체 공식돌봄 필요 규모는 약 12.6 정도가 된다. 

추가로, 돌봄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을 추계한 결과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공식 돌봄시간은 2021년 대비 2035년 2.7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75세 이상 인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비공식 돌봄규모(중복유형 포함)는 12.9(’21)에서 

23.9(’35), 공식 돌봄(중복유형 포함)은 5.1(’21)에서 9.7(’35)로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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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 규모 포함 시 전체 공식 돌봄은 22.9(’35)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비공식 돌봄의 의존도가 높지만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비중은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의 증가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 돌봄의 

수요는 제시된 결과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1-3] 고령자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857.1만 명=100)

<인구변화만 고려> <가구구조변화: 1인 및 
부부가구 비중 최대 고려>

<돌봄시간 변화>
<75세 이상>
2021년 75세 이상 

인구수(358.5만 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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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 제안

본 연구의 결과는 장래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예측할 때, 인구 

규모 및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영아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인구변화만을 고려하는 경우에 비해 시설 돌봄 및 개인양육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유아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의 

효과로 인해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요는 감소하지 않거나 아동 수에 비해 

느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노인돌봄의 경우에도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공식 돌봄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가 돌봄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용 인원과 같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비용과 같은 질적인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는 서비스 이용 아동 및 고령자 

1명당 돌봄 시간과 돌봄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돌봄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증가에 따라 

영아의 시설 및 개인 양육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75세 

이상 인구의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식 돌봄의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로 인한 영유아 아동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가 

가져올 정책적인 도전은 인력 및 서비스 유형 간 불균형 대응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출생아 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출산 추이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아동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아와 유아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의 추이는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실현되는 경우, 

2036년까지 영아 돌봄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유아 돌봄서비스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로 인해 

전체 돌봄서비스 수요 중 특정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비중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영아와 유아 돌봄서비스 인력 및 시설이 완전히 

대체적이지 않다면, 향후 영아 및 유아 돌봄서비스 인력 및 시설 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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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어린이집, 

유치원, 개인 양육 등) 돌봄서비스 시설 및 인력 간 대체성이 높지 않다면 

유형 간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 특성의 변화로 인해 장시간, 고비용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공급 측면의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로 인해 나타날 아동 돌봄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형태와 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보미 등 

개인양육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나, 맞벌이가구 및 영유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개인양육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자 돌봄서비스 수요 변화가 가져올 

정책적인 도전은 기본적으로 양적인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것이다. 가구 

구조 및 특성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과 무관하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2036년까지 약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변화와 산업 및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수요 변화를 

결합한 장래 인력수급에 관한 전망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매우 

큰 규모의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이철희 외, 

2023).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빠른 증가와 지역 간 수급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돌봄 인력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등을 포함한다. 먼저, 재가돌봄, 시설돌봄, 

노인맞춤돌봄 등 서비스별 돌봄인력 운영 현황 및 특성 분석, 다른 

서비스업과 비교 등을 통해 적절한 처우 제공, 교육훈련 및 자격 관리체계 

등을 개선하여 내국인의 돌봄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선호 및 진입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숙련도 제고, 체류비 등을 포함한 처우,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도입방안 마련해야 한다. 다만, 장래 돌봄서비스 수요는 고령 

인구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고령자 친화적인 방향의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 소득수준, 문화적인 규범, 

생애 경험 등에 있어서 과거 세대와 다른 출생코호트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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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의 유형이나 질에 대한 수요가 바뀌게 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출생 코호트 간 차이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며,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래의 고령자는 

같은 특성을 가진 현재 고령자와는 다른 돌봄 수요를 가지게 될 수 있다. 

고령인구의 경우 이질성이 크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형이나 질에 있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 공급이 필요해질 수 있다. 추가로,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적용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개선, 가족 부양에 

대한 가치 인식 변화에 따른 공식 돌봄에 대한 선호 증가 등에 따라서 

공식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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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수준과 결정 요인 현황: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김홍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혜진(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Ⅰ 현실 진단과 평가

글로벌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와 이들의 보건복지 서비스 니즈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432만 명에서, 2022년 

898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30년에는 1,298만 명, 2040년에는 1,72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3). 

특히 80세 이상 후기 노년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과 2020년의 인구사회학적 지표를 

비교하였을 때, 독거노인의 비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 자녀 동거 희망률 등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 비공식적으로 담당하던 돌봄 역할이 줄어들고, 

공적인 영역에서 돌봄 책임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양난주, 

2020). 

이에 더하여,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6.6%의 노인이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하게 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희망한다고 응답하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aging in place)하고자 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인구의 수 및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필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신윤정 외, 2021).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전통적 가족 기능의 약화로, 노인돌봄 뿐 아니라 아동돌봄 역시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인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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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하는 건강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노동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수요공급 불균형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신윤정 외, 2021).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북미와 유럽 또 일부 아시아의 여러 고소득 국가들은 

이 문제의 해결의 해결에 있어 이민 노동 인력을 적극 활용해 왔다(김유휘 

외, 2021). 즉, 자국 여성들의 건강돌봄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이 낮아 북미와 

북서유럽의 많은 고소득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이주의 해당 

시장에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한동안 제한되었고, 이 기간에 

고소득 유럽 국가들에서의 돌봄 서비스의 중단, 운영의 혼란(disruption)은 

고소득 국가들의 얼마나 외국인 인력에 의존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운영해 왔는지, 또 동시에 외국인 돌봄인력 공급 시장이 국가에 따라서는 

얼마나 취약한지, 이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보건위생 관리 상황 등에 

대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Kulmann, E. et al., 2020). 

코로나-19 동안 임금 상승, 추가 노동인력 추가 등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재정과 인력 지원들이 있었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면서도 집중적 사망이 있었던 노인 돌봄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국제 기구,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있었으나(OECD, 2021)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가 보고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 서비스 노동 시장을 빠져나간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아 현장은 인력 부족의 상태에서 운영되고 이는 남아 있던 

인력들의 소진을 가중시키고 추가적인 인력 이탈이 우려되고(ICN, 2020), 

이는 서비스 질의 악화로 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고, 이는 국가 간의 이민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경쟁적 리크루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Catherine V. et al, 2022). 이는 특히 단일 시장을 

표방한 유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보고되며, 유럽 내에서 보건복지 인력 

부족에 대해 범유럽적 대응과 윤리적인 리크루트, 이민 인력의 일자리의 

질과 임금, 노동 환경 등과 관련된 노동권 보호, 나아가 이들의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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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까지 다양한 정책 아젠다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되고 있으나, 

명확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보건복지분야의 이민인력 도입은 1999년 

「재외동포법」의 제정과 2002년 ‘서비스 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의 

시행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서비스 분야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를 통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 단순 노무 및 일부 서비스업에 취업활동이 

가능해졌다(김유휘, 2018).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내국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규용, 2007). 이후, 2007년 특례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며, 

재외동포들은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도 돌봄서비스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돌봄서비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김유휘 외, 2021). 

그러나,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건복지 전문인력은 경우 

이민자의 규모가 크지 않다(강동관, 2018). 한편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200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요양병원의 

간병인력 등의 보건돌봄인력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상당수 되리라 

생각되나 이들의 프로파일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 

연구들이 있으나 질적 연구들이거나 편의 표본 등의 자료들이 

대부분이다(박민정 외, 2020; 김유휘 외, 2021; 이규용 외, 2023).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이주노동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 

의의가 크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을 위한 이들 그룹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 근거 자료 필요에 

부응하고자 법무부와 통계청이 제공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IOM의 이주민의 건강 결정요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세 개의 도메인-개인, 일과 노동, 그리고 사회—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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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을 대표성 있는 표본 자료에 가중치를 넣어 프로파일링을 해 

보았다. 본 연구의 초점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이주민 여성의 경우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정의하였다. 돌봄 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4(서비스 종사자)에 해당하며, 이들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Q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민 

여성을 직업분류 대분류 4와 산업분류 대분류 Q를 모두 만족하는 여성 

대상자로 정의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한 총 샘플 수는 27,38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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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상태와 생

활만족도

조사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미충족 의료 니즈가 없다고 응답했고, 

8.5%만이 미충족 니즈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가보고 

건강수준(self-reported health)으로 측정한 전반적 건강상태의 경우, 절반 

이상의 대상자가 매우 좋음(19.9%), 좋음(33.4%)이라 응답하였으며, 

보통(29.9%)이 그 뒤를 이었다. 나쁨이라 응답한 사람은 16.1%였고, 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사람은 0.7%로 적었다. 마지막으로 생활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37.6%)가 가장 많았고, 이어 매우 만족한다(35.7%)로, 이들을 

합하면 73,3%에 달한다. 보통은 24.2%였고, 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2.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결정요인: 

개인적 특성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이주 여성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55.3%)의 노년층이고 50대 이상이 89.2%에 해당되어 유럽과 북미의 

경우 비교적 젊은 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교육에 있어서도 대졸은 12.3%에 불과하며 초졸 이하도 16.5%에 달한다. 

이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인력은 전문직이 아니고 일상생활과 건강관리 

등을 보조하는 인력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고학력 

인력이 진입하기 비교적 쉬운 첫 직업으로 해당 분야의 일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꽤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중고령의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민들의 3명 중 2명은 기혼 상태이고, 대부분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93.4%), 대다수(82.3%)가 수도권 지역 거주하고 있었다.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Korean-Chinese)가 82.3%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도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한국의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여성 

이주인력의 독특한 특성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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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결정요인: 

사회적 특성

체류 기간 측면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보인다. 약 절반 

정도가(49.5%) 10년이상 거주했고, 비자 종류로도 work and visit 비자는 

15.0%에 달할 뿐 재외동포( oversea Korean, 54.9%)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15.0%)가 6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으로 이미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가 해당 

노동시장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6.1%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28.2%에 

달했으나 공식 한국어 시험을 응시한 경우 9.0%로 매우 적었다.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본국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3.1%였으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다는 응답은 36.5%에 

그쳤다. 약 5명 중 1명(18.3%)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4.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건강 결정요인: 

생활 및 근로조건 특성

해당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professional status는 다양하였는데 

정규직이 33%에 그쳤고, 비정규직이 42.2%에 달했고, 일용직도 24.8%로 

보고되었다. 해서 3명 중 1명만이 안정적인 professional statu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6.3%, 

44.9%였으나 10%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의 보험 가입 상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필요성도 보인다. 

이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는 300명 이상인 경우는 2.4%뿐이었고, 

100명 이상도 11.0%였다. 한편 10～2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99명 

규모의 사업장이었다(20.3%). 노동 시간의 경우 60시간 이상이라 응답한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50시간(27.3%), 

50～60시간(12.9%)이었다. 이는 보건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5명 중 2명은 5인 이상 사업자 대상 주 52시간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9.6% 뿐인 것으로 고려할 때, 대다수가 저임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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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경우 월 평균 200～300만원인 경우가 5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200만원으로 33.1%였다. 3백만원 이상은 6.1%였고, 

1백만원 이하로 응답한 경우도 9.1%에 달했다. 이는 임금 만족도에 반영되어 

매우 좋음, 좋음은 46.0%에 그쳤다. 60시간 이상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과 임금만족도는 낮은 것은 알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직 경험에 대한 보고로 오직 15.4%만이 이직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같은 직장에서 

지속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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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 제안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이주민 표본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의 

보건복지분야 여성 서비스업 종사자의 미충족 의료 니즈,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건강결정요인을 개인적, 사회적, 

일과 생활환경적 도메인을 나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며 서비스업을 분류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주로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미충족 의료 니즈를 가진 대상자가 10% 미만인 것은 고무적

인 현상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효과로 보

인다. 다만 해당 미충족 의료 니즈를 가진 대상자의 특성은 보다 면

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전반적 건강상태의 경우 절반 정도

(53.3%)의 대상자만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 응답하였다. 이주노

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채덕희 외, 2019; 강수진 외, 

2022)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쁨’으로 평가한 대상자의 비율이 2

3～24%이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본 분석에서 나쁨(16.1%)과 매우 

나쁨(0.7%)이라 답한 대상자 역시 약 17% 정도로 조금 낮았으나 보

통이 약 30%로 조금 더 많은 양상이었다. 

개인적 건강결정 요인들의 경우 한국의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

주노동자들은 이미 고령이고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들이라는 점은 이들이 건강과 돌봄 취약군을 돌보는 일을 하나 본인

들도 연령과 학력 면에서 건강 취약군임을 시사한다. 해외의 연구들

이 이민 돌봄인력의 경우 자국 돌봄인력에 비해 건강하다는 자료들

을 제시하며 이민 돌봄자가 사회의 복지체계에 부담보다는 자산임을 

강조(Olakivi, A. et al, 2023; Patel, K. et al, 2018; Lehti, V. et al, 

2017)하는 반면,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연구 대상자들이 중고령자이며 신체와 감정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직업보건 관점에서 

이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겠고, 인식하는 미충족의료 니즈가 낮으나, 

건강보험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문제와 의료이용 패턴 등이 한

국인 종사자와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의 건강 결정요인 도메인의 경우 먼저 대다

수의 보건복지분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점과, 절반 이상은 10년 이상 한국 거주자란 점을 향후 관

련 정책 수립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억양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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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긴 하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재외동포이며 한국 생활에 이

미 익숙한 인구집단이 있다는 점은 의사소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대인서비스인 보건복지서비스업의 향후 급증할 수요에 대응

해 노동 인력 공급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현재 인력들은 다수가 중고령 여성이어서 보다 젊은 연

령층의 한국계 중국인 여성들도 같은 업종에 지속적 유입이 있을지

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연구들은 해외(중국)동포인 

한국계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긴장과 차별, 

work ethics의 차이 등의 이슈들을 보고하고 있다(이규용 외, 2023). 

본 연구자료에서도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여성 중 18.3%가 차

별경험을 보고하였다. 한국계 중국인의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향후 증가한다고 할 때를 대비해 거시적 차원의 사회통합 정책과 해

당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이민자 고용기관 대상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자료에서 도움을 처할 수 있는 동향

의 외국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3.%에 달하나 도움을 줄 수 있

는 한국인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은 이민자 개인의 

역량에 따른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치로 이러한 격차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자 지

원 프로그램들과 관련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

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조

건 관련 건강 결정요인 도메인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한국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022년 37.5%인 것에 비해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본 연구대상자 군에서는 정

규직이 33.0%로 보고되어 다수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서서히 

줄고 있으나 여성, 60대, 보건복지서비스업종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민자와 본국인 간의 임금 격차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의 많은 

직종에서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

으나 정치·경제학적으로 복잡한 이슈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한 가운데 해법들을 모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가 육아, 간병 등을 위한 외국인 

돌봄인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을 외국인 인력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 규약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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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에게만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홍콩, 싱

가포르, 대만 등과 같이 개인 간 사적 고용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

하였다(KDI, 채민석, 2024). 서울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 

이하로 육아지원 서비스에 한해 도입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쪽은 월 200～300만원 이상의 높은 

돌봄 인력 비용은 중산층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 독

일 등 선진국에서도 직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여성계는 노동 인권과 서비스 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

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3세 유아의 95%가 무상보

육으로 보육기관을 다니는 점과 가장 희망하는 돌봄서비스가 국공립·

직장·민간 어린이집(50.8%)과 본인이나 배우자(15.0%)인 것으로 미루

어 보아(박종서 외, 2021) 개인 간 사적고용을 통한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수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무관하게 현재의 보건복

지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인력은 어려운 노동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보여준다. 대다수가 중고령 60대 여성이 이주노동자들의 월 평

균 임금은 100～300만원이 대부분(84.8%)이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

험 가입자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다. 10～3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

장에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근무하며, 주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42%에 달하여 초과 근무도 상당수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한편 

이직 경험이 15.4%로 낮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있

어 일정 업종, 권역에의 제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저인력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함께 돌봄, 생활지원이 주를 

이루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가속화됨에 따

라 한국에서도 외국인 돌봄서비스 인력 고용이 주요 정책 아젠다로 

대두되었고, 이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이슈는 해당 

업종의 이슈가 아니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50년에 40%에 달할 것으

로 예상되는 한국에서 노인과 그들의 가족이라 할 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아젠다이다. 또한, 노동, 보건복지, 가족, 법, 주

택, 교육, 외교 등 범부처적 협력을 통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겠다. 단

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등 등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장기적인 관

점에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하는 보다 큰 정책의 청사진 

하에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한국 보건복지서비스업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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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고령자로 미충적 의료니즈는 비교적 인지하고 있지 못한 반

면, 자가보고 기반 건강수준은 절반만이 좋음 이상으로 보고하여 향

후 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이들 이주 노동자들이 개인적, 사회

적, 생활 및 근로조건 영역별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 노동자는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적 역할을 

넘어 궁극적으론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인구집단이라 생

각할 때 이들의 건강 관리와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조기 대응하는 보건 및 사회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

는 상당히 동질한 한국 사회에 이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다문화 사회

로 전환해 나갈지의 대한 정책적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관련된 

이슈들이 선제적으로 다각도로 심층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겠다. 그리

고, 해당 이슈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첨예한 입장 차가 있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숙의과정 또

한 필요하겠다. 2023년에 한국 인구의 4.9%가 외국인으로,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일 때 다문화 사회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 상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이주 여

성 돌봄 노동자 정책은 해당 계획에서 강조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필요와 파급력 측면에서는 외국인정책 성공의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세부 정책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유휘(2018), “한국 노인돌봄 일자리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연구: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1), 180-208.

김유휘 외(2021),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에 관한 기초연구』,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강동관 외(2018), 『외국인 전문인력 입국 및 체류 실태 분석연구』, 법

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박민정 외(2020),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서비스 제고를 위한 이민 정

책의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박종서 외(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외(202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양난주(2020), “4세대 사회서비스 정책,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사회

서비스 정책의 목표를 다시 묻는다”, 제3차 사회서비스 혁신포럼 발

표자료(2020.11.13.).



042

이규용(2007),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과제”, 노동리뷰, 3(-), 19-30.

통계청(2023,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

과”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Catherine Vaillancourt-Laflamme, Jane Pillinger, Nicola Yeates, 

Genevieve Gencianos, Gihan Ismail, Nashwa Ismail and Carlos 

Montoro(2022), Impacts of Covid-19 on migrant health workers: a 

review of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health care provision, 10th 

September, Milton Keynes, UK/Ferney Voltaire, France: The Open 

University/Public Services International.(DOI: 

https://doi.org/10.21954/ou.ro.00014b4d)

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2020), COVID-19 and the 

international supply of nurses, Geneva: ICN.

Kuhlmann, E., Falkenbach, M., Klasa, K., Pavolini, E., & Ungureanu, 

M. I.(2020), “Migrant carers in Europe in times of COVID-19: a call 

to action for European health workforce governance and a public 

health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30(Supplement_4), iv22-iv27.

Lehti, V., Gissler, M., Markkula, N., & Suvisaari, J.(2017), “Mortality 

and causes of death among the migrant population of Finland in 

2011–13”,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7(1), 117-123.

OECD(2021), Rising from the COVID-19 crisis: Policy responses in 

the long-termcare sector.

Olakivi, A., Kouvonen, A., Koskinen, A., Kemppainen, L., Kokkinen, 

L., & Väänänen, A.(2023), “Sickness absence among migrant and 

non-migrant care workers in Finland: A register-based follow-up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14034948231168434.

Patel, K., Kouvonen, A., Koskinen, A., Kokkinen, L., Donnelly, M., 

O’Reilly, D., & Vaananen, A.(2018), “Distinctive role of income in 

the all-cause mortality among working age migrants and the 

settled population in Finland: a follow-up study from 2001 to 

2014”,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6(2), 214-220.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2777&

menuNo=200433&pageIndex=1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24/DOJ

XWRQWHFH6VACVN2T26IEXCU/



043

3. 노인돌봄에서 외국인·이민 인력의 활용과 정책 

대응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Ⅰ 현실 진단과 평가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이민·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바 있으며(채민석 외, 2024),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시행이 계획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23).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민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국인·이민 인력의 유입은 여러 사회적 비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인·이민 인력 정책 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돌봄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이민·외국인 인력 유입 정책 마련 시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서비스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 시장 영역의 

이민·외국인 인력 유입과 차별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돌봄 영역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 방식은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진출입에 의해 인력이 공급되거나, 고용과 체류자격을 연계해 필요한 

인력을 선택적으로 국내로 이주시키는 유형(managed migration 

scheme)이 있다. 노인돌봄의 주된 인력인 요양보호사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요양보호사로 근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노인돌봄 분야에서 이민·외국인 인력의 

활용은 고용과 체류자격을 연계해 필요 인력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호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 외국인 노인돌봄 인력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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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이민·외국인 인력의 진출입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서비스 가격(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3) 그러나 정해진 

수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 

분야에서 이민 인력의 활용이 즉각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서비스 영역 내 외국인과 내국인 간 대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내국인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례는 

선별적인(selective) 인력 유입 정책이 필요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해 인력 

확보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트리는 약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민·외국인 인력 유입의 영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Fasani 

et al.(2020)에서 지적하듯이 이민 인력의 유입은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민 인력 유입에 영향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식별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민 인력은 무작위의 개인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선택적인 개인의 유입이므로 이민 인력 유입의 효과가 단순 

인력 유입의 영향인지 유입 인력의 특성에 따른 영향인지를 구분 짓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민·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유입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민·외국인 인력 유입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민·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외국인 인력 상황과 

외국인 인력 유입이 유발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본 

장에서는 현재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의 현황을 

제한적이나마 확인하고, 이민 인력 활용이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과 

수급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 검토를 중심으로 확인해, 향후 

본격적인 이민·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 마련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이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큰 폭의 서비스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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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결과

2023년 말 기준 장기요양 관련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인력 규모는 

약 3,200명이다. 국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규모가 2023년 말 기준 52만 

6천여 명4)임을 고려하면, 장기요양 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은 소수이다. 

제한적인 외국인 인력의 유입에는 시장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외국인, 특히 여성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장기요양 

분야에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제도적으로도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진입장벽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일 수 있다.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 취득이 

요구된다.5)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체류 조건 

및 체류 기한 등이 출입국관리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2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가 교육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4). 정부는 지역의 

노인돌봄 서비스 공급 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10월, 

국내 대학을 졸업한 구직(D-10) 비자 소지자까지 교육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6).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 제한적인 외국인 근로 양상과 달리 간병 서비스는 

주로 민간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간병 인력의 법적 근거나 

4)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526,376명이며 전문인력이 

72,146명, 단순기능인력 및 기타 인력이 454,239명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23).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

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보건복지부, 

2024).

6)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08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

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거주(F-2) 비자 소지자가 포함되었다. 2009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에서 외국인 관련 기준이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까지 확대되었다. 다만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교육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후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도입

되면서, 2010년 하반기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기준에서 한국어 능력 

검증 기준이 삭제되었다. 2014년에는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에 결혼이민

(F-6) 비자 소지자가 추가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김유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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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은 없다. 그 결과 근로를 위한 비자 기준 및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 분야와 달리 간병 서비스는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이 근로 인력의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일자리는 민간 영역의 간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안정성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 등 나은 노동조건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의 외국인 인력이 간병 서비스보다 선호하는 

점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김유휘 외, 2021). 이민·외국인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선호 변화로 상대적인 고령의 외국인 인력이 장기요양서비스로 

유입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직종의 인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숫자는 제한적이나 최근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요양보호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인적 특성을 

제한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이민·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현황

<표 3-1>은 매해 말 기준 보건복지 시설에서 근로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요양보호사의 규모를 나타낸다. 2016년 말 기준 

38만 명 수준이었던 요양보호사 수는 2023년 56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장기요양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23년 전체 근로 장기요양 인력 

중 0.57%를 차지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의 참여를 보이나, 절대적인 수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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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활동 요양보호사 규모

연도 요양보호사 수 내국인 외국인

2016 380,354 99.73% 0.27%

2017 397,904 99.70% 0.30%

2018 418,621 99.68% 0.33%

2019 446,322 99.65% 0.35%

2020 487,821 99.63% 0.37%

2021 512,947 99.57% 0.43%

2022 545,729 99.50% 0.51%

2023 565,923 99.43% 0.5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맟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표 3-2>는 2016년부터 2023년 장기요양 시설7)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다. 2016년 전체 인력 중 60대 이상이 

18.9%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60대 이상 인력이 전체 인력의 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대 이상 인력도 2016년 4,800 명(1.26%)에서 2023년 3만 4천여 

명(6.13%)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2> 요양보호사 인력의 연령 분포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6 16.26% 27.74% 37.12% 17.62% 1.26%

2017 14.17% 26.18% 37.72% 20.22% 1.71%

2018 12.45% 24.08% 38.29% 22.93% 2.24%

2019 10.57% 22.32% 38.41% 25.92% 2.79%

2020 8.79% 20.81% 38.21% 28.94% 3.25%

2021 7.26% 18.90% 37.66% 32.35% 3.82%

2022 6.02% 17.25% 36.69% 35.09% 4.96%

2023 5.06% 15.68% 35.81% 37.32% 6.1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일반적으로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 인력은 비교가능한(comparable) 

내국인 인력에 비해 연령대가 낮은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은 내국인 인력보다 오히려 더 고령화 정도가 심한 수준을 

나타낸다. 60세 이상 인력이 2016년 기준 전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31% 수준에서 외국인 인력의 절대적 수치가 큰 폭으로 늘어난 2023년에는 

7) 재가와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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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인력이 전체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중 56%를 차지해 고령 

인력이 유입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내외국인 인력 간 고령화 

정도의 격차는 고령화된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간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안정성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 등 나은 

노동조건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의 외국인 인력이 간병인 

일자리에서 장기요양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유휘 

외(2021)는 기존의 이주 여성들의 주요 일자리인 간병인이나 요식업 또는 

제조업의 노동강도가 훨씬 높아, 여성 이주민들이 고령화하면서 생계유지와 

노후 소득을 위한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력의 건강 문제, 노동생산성 

하락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고려 사항이다.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들은 노인돌봄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이민 

인력의 활용은 노인돌봄 인력의 부족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외국인 인력의 유입에 따른 

연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연령 분포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6 5.38% 14.77% 49.02% 29.55% 1.27%

2017 4.09% 13.28% 48.00% 32.85% 1.79%

2018 3.16% 11.33% 49.08% 34.51% 1.91%

2019 2.85% 8.67% 46.38% 39.78% 2.33%

2020 2.92% 8.03% 45.49% 40.37% 3.19%

2021 2.35% 7.29% 43.87% 43.01% 3.49%

2022 1.97% 6.60% 41.29% 45.70% 4.45%

2023 1.68% 5.92% 36.46% 49.74% 6.2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낮은 소득 수준은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낮은 선호의 주요 원인이다.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의 60% 이상이 하위 

25% 이하의 소득 수준에 머무른다. 외국인 인력의 경우 낮은 소득 수준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외국인 인력의 80%가 보험료 분위 소득 하위 

25% 이하로 전체 요양보호사 인력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내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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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 격차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근로 기간 및 경력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 3-4> 요양보호사 인력의 소득 분포

1분위(Q1) 2분위(Q2) 3분위(Q3) 4분위(Q4)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전체 외국인

2016 58.10% 75.00% 26.77% 20.83% 11.44% 3.67% 3.69% 0.50%

2017 57.27% 75.80% 27.85% 20.57% 11.16% 3.20% 3.72% 0.43%

2018 59.88% 77.74% 25.78% 18.60% 10.59% 2.76% 3.76% 0.90%

2019 58.84% 77.17% 27.09% 19.75% 10.33% 2.43% 3.74% 0.66%

2020 57.22% 74.42% 29.28% 23.36% 9.85% 1.89% 3.64% 0.33%

2021 58.50% 76.36% 28.36% 21.95% 9.53% 1.37% 3.61% 0.32%

2022 63.32% 82.27% 24.11% 16.09% 9.03% 1.41% 3.54% 0.22%

2023 61.46% 79.93% 26.80% 18.48% 8.52% 1.26% 3.23% 0.3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의 부족이 두드러진다. 2023년 10월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자격 기준을 확대한 정책 변화는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의 확충을 주요 목표로 한다.

<표 3-5> 요양보호사 인력의 지역별 분포

전체 인력 외국인 인력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2016 60.25% 39.75% 35.52% 64.48%

2017 60.12% 39.88% 35.66% 64.34%

2018 59.90% 40.10% 34.95% 65.05%

2019 59.71% 40.29% 30.79% 69.21%

2020 59.69% 40.31% 30.58% 69.42%

2021 59.83% 40.17% 30.51% 69.49%

2022 59.48% 40.52% 27.19% 72.81%

2023 59.13% 40.87% 24.74% 75.2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 이용 저자 산출

2. 외국인 인력 유입의 영향 

본 절에서는 돌봄 분야에서 이민·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존의 문헌 검토를 통해 확인한다. 특히 저숙련 인력의 유입과 

선별적 이민 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의 영향은 내국인 인력 대체 및 임금 수준의 변화, 그리고 돌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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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줄어든 여서 인력의 활용 가능성 증대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다. 

가. 내국인 인력 대체효과 

노인돌봄 분야의 일자리는 저숙련 일자리로 내국인 저숙련 인력과 이민 

인력이 대체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저숙련 노동공급의 증가로 

저숙련 일자리인 노인돌봄 인력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반면, 자본 및 숙련 노동의 소득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소득 분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선빈, 2023; 최경수, 2011). 

내국인 (저숙련) 인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민 인력 활용에서 고려가 

필요한 주요한 지점인데,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외국인 인력의 내국인 

인력 대체 가능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이다.  

노인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과 내국인 근로자 간의 대체관계는 아직 

제한적인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근로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단순노동, 건설업, 

음식숙박업에서 대체성을 가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은 

내국인 중 중졸 이하의 저숙련자와 대체관계를 가지며(김정호, 2009), 

건설업, 음식숙박업에서 내국인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이규용․박성재, 2008; 유경준․이규용, 2009).

그러나 이민 인력의 구체적인 대체 또는 보완 효과는 일자리의 속성에 

따라 차별적이며, 매우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라는 노인돌봄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내·외국인 인력의 대체효과가 다른 저숙련 일자리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날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나. 인력 공급의 확대와 임금 하락 

일반적으로 저숙련 외국인 인력 공급의 확대는 인력 공급을 늘려 임금 

수준을 낮추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제공되며, 노인돌봄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인 인력 공급의 확대가 예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051

이민 인력의 대규모 공급은 각각의 서비스 공급 비용 조정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 선택 양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민 인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민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저숙련 이민 인력의 확충이 재가 서비스 이용의 비용을 낮추어,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이 고비용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Butcher et al., 2022). 그러나 미국과 

달리 대량의 이민 인력 확보에 제약이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서는 노인돌봄에서 이민 인력의 활용을 

시설 요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이민 인력의 확충이 

급격한 노인돌봄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가 증가 

교육수준이 높은 유휴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특히 공적인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의 확대는 비공식적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할 수 있다. 이민 인력 유입의 확대는 이탈리아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정도와 은퇴 연령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Peri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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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 제안

공적인 제도인 장기요양보험 기반의 노인돌봄이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민 인력의 활용을 통한 입주 

방식의 노인돌봄 제공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노인돌봄에서 이민 인력 활용 상황을 분석한 Peng(2017)의 연구에서는 

제도의 규제 수준이 높은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의 특성으로 이민 인력의 

활용은 재가 서비스가 아닌 시설 서비스에 주로 국한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측면이 큰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는 이민 인력의 활용이 일본의 경험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 이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이민 인력의 활용이 향후의 노인돌봄 정책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사전적 결정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민 

인력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민 인력 활용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민·외국인 인력 정책의 방향과 설계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미래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정도가 높고 소득 불평등이 크지 않은 사회를 지향한다면 저숙련 

인력의 확대는 내국인 인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반면 경제 규모의 확대와 사회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이라면 이민 인력의 활용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 인력의 본격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상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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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사회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경 및 연구 방향성

다음 그림은 “미래사회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의 배경, 진행, 

향후 계획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1] 미래사회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연구내용
1. 관련전문가단체와협력체계구축
2. 정부관련부처와협력체계구축
3. 자기결정권지원체계구축을위한정책

혁신방안

§연구방법
1. 관련전문가단체와협력체계구축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후견신탁
연구센터, 한국후견협회, 등

2. 정부관련부처와협력체계구축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장애

인정책국, 법무부가정법원,법무
보호복지공단, 등

3. 자기결정권지원체계형성을위한정책
혁신방안

⇒ 자기결정권지원체계구축을위
한정책혁신방안연구

§연구방법
1. 인권친화적 서비스경험및 자기결정권 보장이입원정신장

애인의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
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N=242),
구조방정식 분석

2. 후견서비스 충분도인식이 치매가능성이 삶의 만족도에미
치는 영향에대한조절효과 : 미래사회변화와 사회복지적 대
응에 대한 연구 데이터(N=2,000),회귀분석(Process Macro)

3. 정신재활시설의 인권친화적 시설환경이삶의만족도에미
치는 영향 : 지역사회정신장애인인권실태조사(N=607),구조
방정식분석

4. 발달장애인의자기결정 증진이삶의질에미치는 영향 : 장
애인삶패널조사2차년도 데이터(N=5,527),구조방정식분석

2차 (23.04.20-24.04.19)
3차 (24.04.20-24.04.19)

§연구방법
1. 우리나라인구고령화특성

⇒ 문헌및2차자료연구
2. 미래인구및가족구조변화

⇒ 통계청인구가구추계
3. 미래치매인구및치매1인가구변화

⇒ 통계청및정신질환유병률기반
추계

§연구내용: 욕구파악
1. 우리나라인구고령화특성
2. 미래인구및가족구조변화
3. 미래치매인구및치매1인가구

변화

인지〮지적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지원 체계 효과성

인지〮지적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지원체계 정책혁신방안

인지〮지적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지원체계필요성

§연구내용
1. 인권친화적서비스경험및 자기결정권보장이입원정신장

애인의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 후견서비스충분도인식이 치매가능성이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에대한조절효과
3. 정신재활시설의 인권친화적 시설환경이 삶의 만족도에미

치는 영향
4. 발달장애인의자기결정 증진이삶의질에미치는 영향

1차 (22.04.20-23.04.19)

1차 연도(2022년～2023년) 연구는 우리나라 미래 인구 가족구조 변화 

및 인지·지적 정신장애 인구 추계를 통해 의료 및 보건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지원의사결정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차 연도(2023년～2024년) 연구는 인지·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기결정권지원과 같은 권리기반 접근이 실재 효과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제도 및 서비스가 인지·지적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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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3차 연도(2024년～2025년)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2차 연도에 걸쳐서 

수행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권리기반 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성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인지·지적 장애인 자기결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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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실 진단과 평가

1. 인지·지적 장애의 이해

“정신장애 진단통계 편람-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5)”에 포함된 정신장애 분류 중 신경·인지장애로 인해 자기 

의사결정 기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는 정신장애의 범주는 (1) 지적장애, 

(2) 자폐성 장애, (3) 정신증적 장애, (4) 치매로 불리는 신경인지장애, 등이 

있다.

신경발달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s)의 하위 진단인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ies)와 자폐성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s)는 발달단계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발달장애는 주로 취학 이전에 나타나서 이후 

성장 발달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이다. 

지적장애는 (1) 지적 기능 및 능력의 손상, (2) 이로 인한 적응 기능상의 

손상, (3) 이러한 지적 및 적응 기능 손상이 생애초기 발달과정에서 시작되는 

특성이 있다. 지적장애 유병률은 인구의 1% 정도이고 심각한 수준의 

지적장애은 인구의 약 0.6%에 이른다(APA, 2013).

자폐성 장애는 (1) 다중 영역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 

결함이 나타나고(예, ➀ 사회·정서적 상호작용의 결여, ➁ 비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 ➂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이해의 결여, 등), 

(2) 행동, 관심, 활동 등에 있어서 제한되고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3) 이러한 증상이 생애 초기 발달과정에서 시작되며, (4)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등 문제없이 기능하고 있던 중요한 영역에서의 

기능수행 능력 제약이 나타난다. 자폐성 장애의 유병률은 인구의 약 1%로 

추정된다(APA, 2013).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의 

주요 증상은 (1) 자신과 세계에 대한 잘못된 강한 믿음인 망상 증상, (2) 

왜곡된 비현실적 지각인 환각 증상, (3) 비논리적이고 와해 된 생각이나 

언어, (4) 심하게 혼란스럽거나 비정상적인 행동, (5) 기타 우울 및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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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음성증상들이 있다.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진단인 

조현병(schizophrenia)의 경우 위 5가지 증상 중에서 망상, 환각, 비논리적 

사고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을 포함하여 위 5개 증상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증상으로 인해 현저한 기능상 저하가 나타나고,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 현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진단된다.

신경인지장애(Neurocognitive Disorders)는 증상 및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1)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2) 경도 신경인지장애로 나눈다.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s)는 주의력, 기능수행, 

학습 및 기억력, 언어, 사회적 인지 등 복합적 영역에서 현저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2) 이러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으로 인해 일상 생활상 

독립성이 현저히 저하 된 경우에 진단을 내린다. 주요 신경인지장애 

유병률은 연령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65세경에는 유병률이 

1～2% 정도로 추정되지만, 85세 경에는 30%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경도신경인지장애(Minor Neurocognitive Disorders)는 주요 

신경인지장애와 증상이 유사하지만 심각한 정도가 중증이 아니라 경도일 

때 진단하고, 경도 신경인지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아서 기능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주변인들이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2. 인지·지적 장애 인구 추계

[그림 4-2]는 우리나라 인지·지적 장애 등록 인구 현황과 유병률에 기초한 

추정한 인구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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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의사결정지원 대상자 규모 추정:
등록 인지·지적장애인 수와 추정 지적·인지장애인 수 

장애통계연보(2023)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등록된 지적장애인 수는 

225,708명, 자폐성 장애인은 37,603명, 정신장애인은 104,424명, 중증 

치매인구는 355,779명이다. 반면 2022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지적장애인 

수와 자폐성 장애인 수 및 정신장애인 수는 각각 516,300명이고, 추정 

치매 인구수는 843,542명이다. 이러한 통계치는 추정되는 인지·지적 

정신장애인 수가 모두 2,392,442명인데, 이들 중에서 장애 등록을 한 

인지·지적 장애인 수는 약 3분의 1 정도인 723,514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나라 인구 중 최소 약 1.5%에서 많게는 

4.7%의 국민이 인지·지적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기능 저하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현황 및 한계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1) 생존권 보장을 위한 치료관점, (2)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재활관점, (3) 사회권 보장을 위한 회복관점에서 인간의 생존, 안전, 

사회통합 지원에 초점을 두어왔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등이 치료모델 관점의 사회복지 접근의 예이다. 

치매안심센터 확충, 정신재활시설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이용시설을 늘리는 것은 재활모델 관점의 사회복지 접근의 

예이다. 지역사회 주거, 교통편의,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회복지원을 하는 접근이 회복모델 관점의 접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은 주로 치료 및 재활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고,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회복 및 인권 모델 

관점에서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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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3 104,424

355,779

723,514

516,300 516,300 516,300

843,542

2,392,442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지적 자폐성 정신 치매(60세 이상)b 전체 인지지적장애

등록/중증 인구a 추정 인구(유병률cX총인구)

자료: a.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b. 2022 공공포털 데이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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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접근관점 변화 권리기반 접근의 필요성

[그림 4-3]은 복지서비스 접근관점의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기초생활 안전망을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를 도입한 다음, 당사자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환경체계를 구축한 다음,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부분의 UN 회원국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지향하는 이유는 WHO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지·지적 장애인을 위한 정책접근 방향성이 인권 

모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UN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정책 방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인지·지적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인권 모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권기반 접근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방향인지 

또는 인권기반 접근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지 등에 대한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권기반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인권기반 정책이나 개입이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4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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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박종은·강상경, 2023a)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 사각지대 중이 하나인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에서의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 중 자기 결정권 보장 

경험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질문 

[연구 문제 1] 인권 친화적 서비스(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자기결정,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의료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나. 연구모형

다. 연구방법

➀ 데이터 : 입원 정신장애인 인권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N=228)

➁ 분석 방법 : 구조방정식 및 다중집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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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결과

➀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표 4-1>은 연구 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인권 친화적 

서비스는 입원환자들의 생활 만족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자기 결정권 보장 변수도 생활 만족도와 .10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여, 자기결정이 보장될수록 입원환자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원 인지·지적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 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나타나 권리기반 실천의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표 4-1> 정신의료기관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N=228)

➁ 의료보장상태에 따른 영향요인 차이

<표 4-2>는 연구 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자기 결정권 

보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의 크기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b=.110, p>.10), 의료급여 환자들에게(b=.194, p<.05)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권 보장과 같은 권리기반 실천이 의료보험 환자처럼 

경제적 지위가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의료급여 환자처럼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한 입원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인
정신의료기관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B s.e. β

적정생활수준 및 사생활 보장 .402 .125 .253**

신체 및 정신건강 보장 .040 .131 .023

자기결정 보장 .214 .115 .132†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367 .129 .206**

지역사회통합 보장 .026 .075 .023

성별 .038 .082 .026

연령 .003 .004 .045

교육수준 .097 .035 .157**

기초생활수급여부 .339 .138 .221*

배우자 유무 -.069 .131 -.030

장애등록 여부 -.049 .091 -.033

거주지역 .033 .086 .022

유병기간 .003 .004 .041

의료급여수급여부 -.104 .144 -.066

진단명 -.003 .092 -.002

χ2(68)=65.634 p=0.339, CFI=1.000, IFI=1.000, RMSEA=0.000
†p<.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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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병원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N=228):

의료보장상태에 따른 집단간 차이

2. 치매 가능성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후견서

비스의 보호효과 (박종은·강상경, 2023b)

이 연구의 목적은 치매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치매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질문 

[연구 문제 1]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와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이 조절하는가?

나. 연구모형

변인

병원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의료급여 건강보험

B s.e. β B s.e. β

적정생활수준 및 
사생활 보장

.260 .153 .177† .788 .206 .441***

신체 및 정신건강 
보장

.207 .151 .135 -.469 .226 -.239*

자기결정 보장 .293 .140 .194* .199 .181 .110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203 .157 .123 .727 .203 .351***

지역사회통합 
보장

-.093 .091 -.085 .180 .119 .150

성별 .060 .095 .044 -.019 .141 -.012

연령 .003 .005 .048 .004 .007 .055

교육 .097 .039 .175* .116 .068 .155†

기초생활수급여부 .324 .171 .134† .322 .208 .133

결혼유무 .080 .174 .032 -.229 .184 -.107

장애등록 여부 -.131 .107 -.094 .113 .155 .065

지역 .078 .096 .058 -.097 .156 -.055

유병기간 .005 .005 .077 .005 .008 .071

진단명 .039 .107 .027 -.245 .156 -.149

†p<.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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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방법

➀ 데이터 : 미래사회변화와 사회복지적 대응연구 데이터 (N=2,000)

➁ 분석방법 : 회귀분석 (SPSS Process Macro)

라. 연구결과

➀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표 4-3>은 연구 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참석자들의 치매 경험 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B(se)=-0.0012(.0006), p<.05). 또한 이들의 후견서비스 

충분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B(se)=.0988(.0152), p<.001). 이러한 연구참석자들이 본인들이 

노후에 치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노후 후견서비스가 충분하게 있어서 이용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후견제도 확충 필요성의 근거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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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치매경험 가능성과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➁ 치매경험 가능성의 보호효과

<표 4-4>는 연구 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수준에 의해 완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se)=-0.0014(.0007), p<.10). 

즉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치매경험 가능성 

인지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후견서비스 인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치매경험 가능성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후견서비스 

확충이 국민들의 치매 걱정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저하를 완충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인 B s.e. t p

상수 1.3559 .0530 25.6072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 -.0012  .0006 -2.1788 *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988 .0152 6.5139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x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014 .0007 1.9525 #

연령 -.0034 .0009 -3.8293 **

성별(남성=1) .0419 .0221 1.8916

교육수준 .0129 .0106 1.2133

배우자 유무(배우자유=1) .0357 .0264 1.3501

ln소득 .0279 .0024 11.5571 ***

장애유무(장애유=1) -.0129 .0626 -.2056

거주지역(대도시=1) .0047 .0218 .2137 

R2 .1101

F 24.6068***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0017#

#p<.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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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치매경험 가능성과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t p

상수 1.3559 .0530 25.6072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 -.0012  .0006 -2.1788 *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988 .0152 6.5139 ***

치매 경험 가능성 인지x 
후견서비스 충분도 인식

.0014 .0007 1.9525 #

연령 -.0034 .0009 -3.8293 **

성별(남성=1) .0419 .0221 1.8916

교육수준 .0129 .0106 1.2133

배우자 유무(배우자유=1) .0357 .0264 1.3501

ln소득 .0279 .0024 11.5571 ***

장애유무(장애유=1) -.0129 .0626 -.2056

거주지역(대도시=1) .0047 .0218 .2137 

R2 .1101

F 24.6068***

상호작용항으로 인한 △R2 .0017#

#p<.1, *p<.05, **p<.01, ***p<.001 

3. 정신재활시설의 인권친화적 시설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전해숙·강상경,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재활시설의 인권친화적 환경이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질문 

[연구질문 1]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대한 인식(즉, 인권 

친화적 환경인식, 개인 맞춤형 환경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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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질문 2].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시설환경에 대한 인식(즉, 인권 

친화적 환경인식, 개인 맞춤형 환경인식)은 미충족 욕구에 영향을 주는가?

나. 연구모형

인권 친화적 시설환경

개인 맞춤형 시설환경

• 연령
• 성별 (남=1)
• 혼인 (결혼=1)
• 장애 (등록=1)
• 진단 (조현=1)
• 교육수준

통제변수

미충족 욕구

삶의 만족도

독립변수: 시설환경

다. 연구방법

➀ 데이터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데이터 (N=607)

➁ 분석방법 : 구조방정식 및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

라. 연구결과

아래 <표 4-5>는 인지·지적장애인의 시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에 대한 [연구 질문 1]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시설 환경을 인권 친화적이라고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b=0.13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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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시설환경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외생변수 내생변수(매개 & 종속) B (S.E.) C.R. (p) b

연령 → 0.007 (0.003) 2.335 * 0.100

성별(남=1) → -0.009 (0.065) -0.133 -0.005

혼인(결혼=1) → 0.240 (0.132) 1.818 + 0.075

장애(등록=1) → -0.393 (0.081) -4.867 *** -0.217

진단(조현=1) → -0.016 (0.076) -0.217 -0.009

교육수준 → 0.106 (0.031) 3.448 *** 0.140

개인 맞춤형서비스 환경 → -0.141 (0.068) -2.079 * -0.107

인권친화적 실천환경 → 0.192 (0.074) 2.613 ** 0.134

미충족욕구(매개) → -0.335 (0.031) -10.922 *** -0.499

연령 → -0.002 (0.002) -0.953 -0.034

성별(남=1) → 0.057 (0.037) 1.564 0.053

혼인(결혼=1) → 0.040 (0.074) 0.541 0.019

장애(등록=1) → -0.001 (0.046) -0.019 -0.001

진단(조현=1) → 0.088 (0.043) 2.062 * 0.075

교육수준 → 0.002 (0.017) 0.090 0.003

개인 맞춤형서비스 환경 → 0.312 (0.041) 7.667 *** 0.350

인권친화적 실천환경 → 0.129 (0.042) 3.104 ** 0.135

+ p<.10, * p<.05, ** p<.01, *** p<.001

c
2
(df)=591.449(211), p<.001; IFI=.948, RMSEA=.055 (.049~.060)

삶의 만족도 (종속)

미충족욕구 (매개)

아래 그림은 시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충족 욕구에 영향에 대한 [연구 

질문 2]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재활시설 이용자들이 시설 환경이 

인권 친화적이라고 느낄수록 미충족 욕구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b=.134, 

p<.01).

인권 친화적 시설환경

개인 맞춤형 시설환경

• 연령
• 성별 (남=1)
• 혼인 (결혼=1)
• 장애 (등록=1)
• 진단 (조현=1)
• 교육수준

통제변수

미충족 욕구

삶의 만족도

b=.134**

b=-.107*

b=.135**

b=.350***

b=-.499**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

예상·강상경,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증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지적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증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서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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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질문 

[연구 문제 1]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은 주관적 삶의 질(일상생활 

만족도)의 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는 

정적 영향을, 부정적 자아존중감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삶의 질(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 연구모형

다. 연구방법

➀ 데이터 : 장애인 삶 패널조사 2차 연도 (N=5,527)

➁ 분석방법 : 구조방정식 및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

라. 연구결과

아래 <표 4-6>과 하단의 그림은 본 연구의 [연구질문 1]과 [연구질문 

2]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질문 1]에 대한 분석 결과, 판단 

및 결정역량 즉 자기결정권 수준이 높을수록 발달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b=.102, p<.01). [연구질문 2]에 대한 분석결과, 

자기결정권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지만(b=.154, p<.001), 자기결정권 수준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57, p>.10).



069

<표 4-6> 자기결정권 증진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판단‧결정 역량→
긍정적 자아존중감

.072 .022 3.307 .154
***

판단‧결정 역량→
부정적 자아존중감

-.024 .020 -1.216 -.057

판단‧결정 역량→
주관적 삶의 질

.171 .057 3.005 .102
**

의사결정 주체→
긍정적 자아존중감

-.001 .070 -.013 -.001

의사결정 주체→
부정적 자아존중감

-.084 .064 -1.303 -.064

의사결정 주체→
주관적 삶의 질

.483 .182 2.653 .093
**

긍정적자아존중감→
주관적 삶의 질

.665 .150 4.447 .186
***

부정적자아존중감→
주관적 삶의 질

-.274 .167 -1.641 -.069

모형 적합도 
=577.785, df=195, p=.000, RMSEA=.062, IFI=.934, 

CFI=.933, TLI=.897

(*: p<.05, **: p<.01, ***: p<.001)

아래 <표 4-7>은 효과분해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판단 및 결정 역량 

즉 자기결정권 변수는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총효과: 

b=.135, p<.05), 총효과 중 상당부분이 직접효과로 나타났고(b=.102, 

p<.05),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b=.03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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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효과분해

판단‧결정 역량 의사결정 주체

주관적 삶의 질
(생활 만족도)

총효과 .135* .097*

직접효과 .102* .093*

간접효과 .033** .004

아래 <표 4-8>은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능한 

4개의 경로들 중 자기결정 증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b=.048, p<.01), 나머지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8> 경로들에 대한 간접효과 유의도 검증

팬텀변수 간접효과

P2(판단‧결정역량 → 긍정적 자아존중감  → 주관적 삶의 질) .048**

P4(판단‧결정역량 → 부정적 자아존중감  → 주관적 삶의 질) .007

P6(의사결정주체 → 긍정적자아존중감 → 주관적 삶의 질) -.001

P8(의사결정주체 → 부정적자아존중감 → 주관적 삶의 질) .023



071

Ⅲ 결론 및 정책 제안

미래 인구 및 사회변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노인인구 증가와 1인 

단독가구의 증가이다. 이러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치매와 우울 

등의 정신질환에 취약한 인구의 증가와 가족 단위 상호작용의 저하로 국민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신장애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 기준으로 11조 3,275억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6년 대비 약 135% 증가한 수준이다(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9). 정신장애는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 및 직업기능 저하로 연결되어 결국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로 연결된다. 특히 정신장애 중 의사결정 장애를 수반하는 

신경인지장애는 치매나 지적 장애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수반하여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양한 신경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중증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원의사결정제도와 같은 국가 차원의 관심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2차 연도에는 인지장애 발생 및 

지원의사결정제도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신경인지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과 관계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를 하였다. 2차 

연도 동안 시행된 4개 연구의 요약과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인권 친화적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 (박종은·강상경, 2023a)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많은 국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WHO QualityRights 

Tool Kit에서 제시하는 정신장애인의 다섯 가지 권리 보장 항목인 적정수준 

생활 및 사생활보장, 정신 및 신체 건강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영향요인이 의료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입원 당사자 

24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및 다중집단 분석을 하였다.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 가지 권리 중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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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자기결정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입원 인지·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자기 결정권 

보장이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입원 인지·지적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치매 가능성의 삶의 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후견 

서비스의 보호 효과 (박종은·강상경, 2023b)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치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국민의 삶과 당사자는 물론 돌봄 관계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대처해야 할 국가적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이 인지하는 치매 경험 

가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견 서비스의 충분도 인식의 매개·조절 역할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 변화와 사회복지적 대응에 대한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2,00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프로세스 매크로(모델1, 

모델4)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후견 서비스 충분도 인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조절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치매 경험 

가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 치매 경험 가능성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후견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적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치매 

또는 치매 가능성으로 인한 국민 삶의 질 저하 위험이 국가 차원의 후견 

서비스 제도화 및 실시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후견 서비스의 확충과 후견에 대한 

국민의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미래 인구사회 변화로 인한 인지·지적 장애 

인구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정신재활시설의 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해

숙·강상경, 2023)

본 연구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시설환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당사자가 인지한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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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매개하는지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시설환경에 

대한 인식은 ① 정신재활시설이 얼마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환경’ 인식과 ② 정신재활시설이 얼마나 인권 

친화적 실천을 하는지에 대한 ‘인권 친화적 환경’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미충족 욕구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당사자가 인지한 필요도와 충분도 차이로 

측정되었다. 연구 목적을 위해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607명의 정신재활시설 이용 

정신장애인 데이터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환경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여, 미충족 욕구의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인권 친화적 환경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지만, 간접효과는 직접 효과와 영향력이 

반대로 나타나 간접효과는 억제 효과로 나타났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당사자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어서, 당사자 맞춤형 

서비스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권 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당사자의 자기 인식 및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 서비스에 대한 요구보다 

내적 통제력에 의한 회복을 통한 삶의 만족도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지적 정신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환경을 개인 맞춤형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재 구조화하는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정신재활시설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인권 친화적 서비스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4.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

예상·강상경,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긍정적‧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장애인 삶 패널조사” 2차연도(2019년) 조사에 응답한 발달장애인 51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과 연관된 변수는 

모두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 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주체를 ‘나 자신’으로 선택한 여부는 긍정적 및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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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중에서 ‘판단‧결정 역량→긍정적 자아존중감→주관적 삶의 질’을 잇는 

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이 긍정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서비스의 제도화 및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후속 연구(2024~2025) 

아래 그림에 도식화된 것처럼, 1차 연도에는 인구사회변화에 따른 

인지·지적 정신장애인 인구추계를 중심으로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 연구 주제였고, 2차 연도에는 인지·지적 정신장애인 

자기결정지원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연구 주제였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인지·지적 정신장애인의 수가 급증할 것이고 이들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제도 확충이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면서 우리나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3차 연도에는 “인지·지적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대회 활동 및 혁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4-4] 미래사회 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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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 없음이 아시아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연구

하정화(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현실 진단과 평가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인 자녀가 노부모의 물질적, 정서적, 개인적 

돌봄을 주로 담당해왔다. 따라서 노년기 자녀의 부재는 노인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Croll, 2006; Raymo et al., 

2008), 기존 연구들 역시 노년기 자녀없음의 부정적 영향을 주로 다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와 함께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노인들이 도시로 이주한 성인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시아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녀가 없이, 혹은 

자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노인의 사회 참여와 심리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국가 비교를 통해 이 영향이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아시아 내에서 경제발전 수준, 인구통계학적 궤적, 

문화적 기반, 인구고령화 정책이 서로 다른 국가인 중국, 한국, 태국,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노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두 가지 서로 

다른 자녀 부재의 형태에 주목해 ‘실제 무자녀’ 노인과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규모가 각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했다. ‘실제 무자녀’ 

노인은 자녀를 낳은 적이 없거나 자녀가 있었으나 사별한 노인이다. ‘사실상 

무자녀’ 노인은 자녀가 있지만 근처에 살지 않는 노인이다. 둘째,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자녀 부재가 노년기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무자녀 경험이 사회적,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다섯 개 국가의 구조적, 제도적 

요인과 문화적 규범을 비교하여,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 상태가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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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들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사회적 지지의 

콘보이 모델(convoy model of social relations), 세대 간 결속 

이론(intergenerational solidarity theory),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해 자녀의 유무가 노년기 삶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자녀가 실제로 혹은 실질적으로 없는 노인은 

자녀가 있는 노인에 비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안녕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Aboderin, 2004).

그러나 무자녀와 노년기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서구 국가의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없음과 노년기 삶의 질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자녀가 없는 노인이 자녀가 있는 노인에 비해 사회참여 및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연구(Dykstra, 2006; Vicente and Guadalupe, 2022; 

Vikström et al., 2011)도 있지만,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Keith 

1983; Wenger et al. 2007)도 존재한다. 외로움 등 심리적 건강 면에서도 

무자녀의 영향이 성별, 결혼 여부,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oropeckyj-Cox, 1998; Vikström et al,. 2011; 

Zhang and Hayward, 2001). 국가간 비교 연구에 따르면, 무자녀가 심리적 

건강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사회의 무자녀에 대한 

관용 수준, 사회적 접촉 수준, 출산장려문화 등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Huijts et al., 2011; Tanaka and Johnson, 2014). 

서구 사회의 연구들과 달리 아시아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eng et al., 2014; Zhang and Liu, 2007). 그러나, ‘실제 무자녀’ 

상태와 ‘사실상 무자녀’ 상태의 결과를 구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아시아의 매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무자녀, 심리적 

안녕,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족 규모의 감소, 생산활동가능인구의 이주 증가, 공식적인 돌봄 

제도의 발달로 노인 부양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효’가 여전히 규범으로 남아 있는 문화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이 

노인의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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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 구조와 경제·사회 정책이 서로 다른 아시아 

5개국의 맥락에서 무자녀의 다양한 차원이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무자녀 상태와 노년기 사회적·심리적 안녕의 관계는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볼 때, 여성은 축적된 경제적 자산의 부족으로 남성에 

비해 자녀없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Koropeckyj-Cox, 1998). 

소득과 관련해서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자녀의 지원 없이도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의료 돌봄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Wenger et al., 2007),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Mood and Jonsson,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없음의 

영향이 성별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2. 사회적 맥락

연구의 대상이 되는 5개 국가인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공통점은 다섯 국가 

모두 강력한 ‘효’ 규범을 공유한다는 점이다(Croll, 2006). 그러나 무자녀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맥락에는 차이가 있다. 

인구학적 요소와 경제 발전 정도 측면에서,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가장 

낮고(0.978)), 태국(1.38), 중국(1.55), 베트남(1.94), 미얀마(2.21) 순으로 

높아진다. 경제 발전 정도는 GDP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높고(33,436.92), 

중국(9905,34), 태국(7298.95), 베트남(3230.93), 미얀마(1250.17) 순으로 

낮아진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성인 인구의 농촌에서 도시, 혹은 해외로의 

이주율은 중국와 동남아시아 3국에서 모두 높아, 남겨진 노인의 복지가 

중요한 사회문제이다(Knodel et al., 2010; Teerawichitchainan and Low, 

2021). 또한 저개발국의 노년층은 공공 및 민간 노후지원 서비스에 대한 

경제력이 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개발국가에서 무자녀 

상태가 노인의 삶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부가 더 큰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8) 본 통계 수치는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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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측면에서, 5개 국가 모두 자녀가 노년기 부양에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화적 규범이기는 하지만(Croll, 2006), 친족 제도 면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부계혈통제를 따르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는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있는 반면, 양자혈통제를 따르는 

태국과 미얀마에서는 부양 책임 소재의 기준이 유연하다. 부계혈통 사회의 

엄격한 효 규범은 양자혈통 사회에서보다 무자녀의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키며, 자녀가 없는 여성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준다(Teerawichitchainan 

et al., 2015; Yang, 2012).  

제도적 측면에서, 5개 국가들 간에 노인복지 제도의 발전 정도가 다르며, 

이는 일반적인 노인과 특히 자녀가 없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2008년 이후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무자녀 노인에게 공식적인 돌봄을 일찍이 제공해왔으며, 

중국에서는 노인 연금제도와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 등 공공 돌봄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Liu and Sun 2016; World Bank 2016). 반면,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태국을 

제외하고는(Teerawichitchainan and Pothisiri, 2021),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복지 제도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편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5개국의 대표적인 

고령화패널조사 중, 한국고령화연구패널 (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KLoSA)의 2012년 데이터(n=5,289), 중국의 China Health and 

Retirement Longitudinal Study(CHARLS) 2011년 데이터(n=7,453), 태국의 

Surveys of Older Persons in Thailand(SOPT) 2011년 데이터(n=34,173), 

베트남의 Vietnam Aging Survey(VNAS) 2011년 데이터(n=2,789), 그리고 

미얀마의 Myanmar Aging Survey(MAS)의 2012년 데이터(n=4,080)에서 

60세 이상의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한국 및 중국의 데이터는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와 유사한 형식으로 설계되어 

비교적 국가 간 자료 비교가 용이하였다. 동남아시아 3개국의 고령화 조사는 

독립적으로 실시되어 일부 측정 문항에 차이가 있으며, 아래에 그 차이를 

서술하였다. 

연구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 변수로는 노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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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참여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선정하였다. 사회활동참여지수는 모든 

국가에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그 여부와 빈도를 

기반으로 측정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국가별로 우울증 척도(한국, 중국) 

혹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베트남, 태국, 미얀마)을 바탕으로 

평가되었다. 독립변수는 실제 무자녀, 사실상 무자녀, 인근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기준집단)로 구분되는 상호배타적인 범주형 변수이다. 

‘실제 무자녀’는 살아있는 자녀가 없는 노인을, ‘사실상 무자녀’는 살아있는 

자녀가 있으나 노인의 특정한 생활 범위를 벗어나 살고 있는 노인을 

가리킨다. 이때 생활 범위의 거리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조절 변수로는 성별과 가구 자산이 사용되었다. 통제 변수로는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연금가입여부, 근로상태, 가구형태(독거 여부), 

거주지역(도시 혹은 농촌), 주관적 건강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중 표본을 사용해 모든 분석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실제 무자녀 및 

사실상 무자녀 집단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두번째, 최소제곱(OLS)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무자녀 상태와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심리적 안녕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셋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성별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무자녀 상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4. 연구결과

가. 표본의 특성

첫째, 각 국가의 자료에서 모든 분석변수에 대해 실시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성별은 남녀 비율이 비슷한 

중국 외에는 모두 여성이 더 많았고, 평균 나이는 모든 국가에서 

69～70세였다. 혼인 비율은 한국과 중국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 노인들의 혼인 비율은 54.2～68.5%로 이보다 낮았다. 

평균 자녀 수는 베트남(4.7명) 미얀마(4.3명), 태국(3.5명), 한국(3.3명), 

중국(3.2명) 순이었다. 사회경제적 변수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국 등 경제 

수준과 인구고령화 수준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학력 수준, 연금가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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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2.7에서 3.9 사이이며, 평균적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의 노인들이 태국과 미얀마의 노인들보다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평가했다. 독거가구 형태는 베트남, 미얀마보다 한국, 중국, 태국에서 

흔하게 나타났다. 

<표 5-1> 표본 특성

나. 무자녀 집단의 규모

다음으로, <표 5-2>의 결과를 통해 각 국가의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actual) 및 사실상(de-facto) 무자녀 노인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무자녀 노인의 비율은 미얀마(7%), 태국(6%), 베트남(5%), 중국(4%), 

한국(2%) 순이었다. 한편,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비율은 미얀마(3%), 중국과 

베트남(2%)에 비해 태국(11%)과 한국(10%)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성별, 연령대, 도시/농촌의 거주지역에 따라 

무자녀 수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동남아시아 

　
S. 

Korea
China

Thai
land

Viet
nam

Myan
mar

Dependent variables

Social participation index (standardized)
0.03
(1.02)

0.01
(1.02)

0.00 
(1.00)

-0.08 
(1.01)

0.05
(0.99)

Psychological distress (standardized)
-0.04
(1.00)

-0.05
(0.98)

0.10 
(1.03)

-0.03 
(0.93)

-0.03
(0.99)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emale (%) 55.8 50.7 55.9 57.0 54.0

Mean age (s.d.)
70.37
(7.85)

69.26
(7.57)

69.24 
(7.47)

70.71 
(8.38)

70.46
(7.86)

Currently married (%) 71.1 74.3 64.7 68.5 54.2

Mean number of children (s.d.)
3.34
(1.44)

3.20
(1.63)

3.51 
(2.13)

4.69 
(2.38)

4.27
(2.44)

Educational attainment (%)

  No education 19.6 36.3 11.8 18.4 22.1

  Some primary 4.0 19.2 4.7 31.7 44.8

  Complete primary 28.7 23 72.7 17.7 14.9

  Secondary and beyond 47.7 21.5 10.7 32.2 18.1

Have pension (%) 34.2 49.6 7.5 18.4 8.3

Worked last year (%) 31.4 37.8 42.7 38.8 29.9

Urban (%) 73.5 48.9 33.5 32.9 31.4

Household wealth index (standardized)
0.04
(1.04)

0.10
(1.04)

0.00
(1.00)

0.20
(1.02)

0.05
(1.00)

Self-rated health
3.90
(0.88)

3.15
(0.92)

2.70
(0.82)

3.69
(0.73)

2.84
(0.87)

Solitary living (%) 14.7 10.7 8.6 5.3 4.9

Unweighted N 5,289 7,453 34,173 2,789 4,080

Source: KLoSA 2012, CHARLS 2011, SOPT 2011, VNAS 2011, MA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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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에서 실제 무자녀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농촌보다 도시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여성과 도시 거주자들 중 비혼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 비율이 60～69세의 연령대에서 그 이상의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무자녀 상태로 노년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5-2>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5개국의 실제 무자녀와 

사실상 무자녀 노인 실태

다. 자녀 없음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무자녀 상태와 사회참여의 연관성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우선, 무자녀가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본 모델 1 분석 결과, 실제 무자녀가 동남아시아 3개 국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사회참여 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무자녀는 오직 중국에서만 낮은 사회참여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자산 변수를 포함하여 자녀 없음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모델2 분석 결과, 사회참여에 대한 무자녀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는 오직 

한국의 실제 무자녀의 경우에서만 약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의 

실제 무자녀 노인 중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은 높지만 남성은 낮다. 

사회참여에 대한 무자녀 효과에서의 부의 차이는 한국, 중국, 태국에서 

S. Korea China Thailand Vietnam Myanmar

　
% 

actual 
childless

% 
defacto 
childless

% 
actual 

childless

% 
defacto 
childless

% 
actual 

childless

% 
defacto 
childless

% 
actual 

childless

% 
defacto 
childless

% 
actual 

childless

% 
defacto 
childless

All older 
persons

2.3 9.9 3.7 2.4 6.4 10.8 4.7 2.3 6.8 2.8

Male 2.2 11.6 4.9 3.1 4.5 12.8 1.5 1.8 4.6 2.3

Female 2.5 8.6 2.7 1.8 7.9 9.2 7.2 2.6 8.6 3.3

Age 60-69 2.7 10.3 3.2 3.5 7.2 13.7 7.2 3.6 8.2 3.6

Age 70-79 1.4 10.5 4.5 1.2 5.6 7.8 3.7 1.4 5.4 1.6

Age 80+ 3.5 7.1 4.5 0.2 4.5 3.1 1.4 0.6 4.8 2.9

Urban 2.8 7.4 2.7 3.1 9.8 10.2 5.2 2.1 7.2 4.4

Rural 0.9 17.0 4.9 1.7 4.6 11.1 4.5 2.3 6.6 2.1

Source: KLoSA 2012, CHARLS 2012, SOPT 2011, VNAS 2011, MAS 2012.    

Analyes are we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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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양상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먼저 한국과 

태국에서 부유한 사실상 무자녀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사회참여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부유한 실제 무자녀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참여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p < .10).

<표 5-3> 자녀 없음이 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라. 자녀 없음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5-4>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살펴 본 무자녀 

상태와 노인의 심리적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모델1 분석 

결과,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의 영향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과 

태국에서는, 실제로 자녀가 없는 노인이 자녀가 가까이 있는 노인보다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실제 무자녀 상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모델 2 분석 결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무자녀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는 

오직 베트남의 실제 무자녀의 경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베트남의 여성 실제 무자녀 노인은 남성에 비해 심리적 안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 다음으로 가구 자산이 심리적 안녕을 

약화시키는 효과는 베트남의 실제 및 사실상 무자녀의 경우에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미얀마에서도 자산이 많은 경우 사실상 무자녀가 

Variables S. Korea China Thailand Vietnam Myanmar

　 (1) (2) (1) (2) (1) (2) (1) (2) (1) (2)

Childlessness (children nearby=ref)

Actual childless(AC) 0.13 -0.31 -0.18 -0.06 -0.13*** -0.16** -0.58*** -0.80*** -0.18* -0.24*

Defacto childless(DC) 0.01 0.06 -0.16* -0.22* 0.01 0.01 -0.05 0.05 -0.10 0.07

Moderating variables

Female 0.12*** 0.12*** 0.08* 0.07* 0.10*** 0.10*** -0.11** -0.12** -0.13*** -0.13***

HH wealth 0.09*** 0.08*** 0.05*** 0.05*** 0.01† 0.01 0.06** 0.06** 0.07*** 0.07***

Interaction terms 　 　 　 　 　 　 　 　 　 　

AC*female 　 0.40† 　 -0.24 　 0.04 　 0.31 　 0.12

DC*female 　 -0.02 　 0.23 　 0.03 　 -0.12 　 -0.24

AC*HH wealth 　 -0.35† 　 -0.18† 　 -0.04 　 0.11 　 0.05

DC*HH wealth 　 0.21*** 　 0.12 　 0.06** 　 -0.13 　 -0.07

Constant 0.67*** 0.69*** 0.09 0.09 0.76*** 0.768*** -0.11 -0.09 1.98*** 1.99***

Unweighted number 5,125 5,125 4,936 4,936 22,020 22,020 2,576 2,576 4,080 4,080

Sources: KLoSA 2012, CHARLS 2011, SOPT 2011, VNAS 2011, MAS 2012.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controlled.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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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줄었다. 

<표 5-4> 자녀 없음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Variables S. Korea China Thailand Vietnam Myanmar

　 (1) (2) (1) (2) (1) (2) (1) (2) (1) (2)

Childlessness (children nearby=ref)　

Actual childless(AC) 0.33** 0.26 -0.12 -0.11 0.19*** 0.19*** 0.14 0.70*** 0.12† 0.16†

Defacto childless(DC) -0.08† -0.11† 0.15* 0.19* 0.03 0.01 0.21*** 0.23* 0.02 0.09

Moderating variables 　 　 　 　 　 　 　 　 　 　

Female -0.01 -0.02 0.19*** 0.19*** 0.06*** 0.05*** 0.25*** 0.27*** 0.21*** 0.21***

HH wealth 0.02 0.02† -0.14*** -0.14*** -0.14*** -0.14*** -0.19*** -0.19*** -0.26*** -0.25***

Interaction terms 　 　 　 　 　 　 　 　 　 　

AC*female 　 0.16 　 -0.02 　 -0.01 　 -0.67*** 　 -0.06

DC*female 　 0.03 　 -0.04 　 0.04 　 0.01 　 -0.04

AC*HH wealth 　 0.07 　 0.07 　 -0.04 　 -0.12† 　 -0.02

DC*HH wealth 　 -0.06 　 0.06 　 0.003 　 -0.18† 　 -0.19**

Constant -1.76*** -1.75*** -1.12*** -1.13*** -0.69*** -0.69*** -2.22*** -2.27*** -1.28*** -1.27***

Unweighted number 5,125 5,125 4,936 4,936 22,020 22,020 2,592 2,592 3,796 3,796

Sources: KLoSA 2012, CHARLS 2011, SOPT 2011, VNAS 2011, MAS 2012. 
Sociodemographic variables are controlled.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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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 제안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5개국의 자료 분석을 통해, 아시아 

노인, 특히 젊은 노인 세대에서 자녀 없이 나이들어가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특히 무자녀 비율은 낮은 연령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60～69세의 노인 인구 중 자녀가 없는 ‘실제 무자녀’ 집단과 

자녀의 이주 등으로 근접한 거리에 자녀가 없는 ‘사실상 무자녀’ 집단의 

비율을 합치면, 무자녀 비율의 범위는 중국의 7%에서 태국의 21%에 이른다. 

현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에서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자녀 

없이 나이드는 것”은 향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무자녀 노인 연구에서 실제 무자녀 노인과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노화 경험을 구분했다는 점, 이 두 차원의 무자녀 경험이 노년기의 

안녕과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이 노년기 무자녀 상태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서구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본 연구는 아시아에서도 무자녀 

상태와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 및 심리적 안녕 사이의 관계가 항상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서 실제 무자녀 노인들의 사회 

참여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노인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 혹은 자녀가 

없는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것 때문으로 볼 

수 있다(Devasahayam, 2014). 이는 또한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적 삶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이 여전히 

자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Yeung et al., 2018). 

반면, 5개 국가들 사이에서 부계와 양계의 친족 제도에 따라 사회참여에 

대한 무자녀의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뚜렷한 문화적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심리적 안녕 면에서의 분석 결과, 무자녀 상태가 심리적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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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실제 무자녀가 아닌,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노인들이 자녀와 가까이 살고 있는 노인들보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실제 무자녀 노인은 아무런 지지 원천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아 노화 과정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실상 

무자녀 노인은 자녀가 있어도 실질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감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더욱 심할 수 있다(Chan et 

al., 2008). 또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효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이미 자녀가 

없는 것에 적응하여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않는 실제 무자녀 노인과 

달리(Zhang and Hayward, 2001), 사실상 무자녀 노인은 자녀의 지리적 

거리 때문에 효 규범이 이행되지 않을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Teerawichitchainan et al., 2015). 둘째, 비록 .10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무자녀 노인이 자녀가 가까이 있는 

노인들보다도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 또한 놀라운 

것이다. 이는 한국의 비교적 짧은 도시와 농촌 간 거리, 또는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한국에서는 자녀와의 지리적 거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일부 한국 노인들이 자녀 혹은 손자녀와 관련된 

집안일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자율적인 삶을 즐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부 국가에서 무자녀 상태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별과 자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성별 변수에 

대해, 일반적으로 여성일 때 무자녀가 사회참여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없는 것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낙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Yang, 2012)와는 

반대되지만, 여성노인이 남성보다 더 많고 친밀한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구(Antonucci and Akiyama, 1987)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반면, 가구 자산의 조절 효과는 무자녀 유형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부의 증가가 한국과 태국의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실상 무자녀’ 노인의 사회참여는 높이는 반면, 

한국과 중국의 자녀가 없는 ‘실제 무자녀’ 노인의 사회참여는 낮춘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원이 무자녀 노인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지만, 실제 무자녀 노인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이 다양한 환경에서 무자녀 노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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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첫째, 선택 편향 혹은 작은 표본 크기 등 표본과 

관련된 통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데이터만으로는 

응답자의 실제 무자녀 상태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여부, 혹은 불임 

및 자녀의 사망 등 비자발적 무자녀의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가족의 

구성과 출산 결정의 다양성이 증가해감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무자녀의 자발성과 그 효과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조손가정 등, 사실상 무자녀의 다양한 유형과 그 특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마다 서로 다른 사실상 무자녀의 

거리 기준이나 다른 척도의 사용 등, 국가 간 비교 과정에서의 비교가능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차이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실제 무자녀와 사실상 무자녀의 비율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 및 무자녀 추세에 맞추어 

각 국가 또는 지역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첫째, 무자녀의 사회적 결과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발견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무자녀 노인이 사회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원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데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많은 청년층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나라의 경우, 살아있는 자녀가 있지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무자녀 노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무자녀 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향후 더욱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Verdery et al., 2019). 초저출산으로 자녀 없이 

나이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삶의 경로가 된다면, 

자녀없음이 미래의 노인 코호트에게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까? 아니면, 

자녀 유무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및 심리적 안녕의 격차가 더 커질까? 

공식적인 돌봄 체계가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무자녀 노인은 어떤 

종류의 지지 체계에 의존하게 될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녀가 적거나 없는 인구 코호트가 노인 연령대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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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교육비의 증가와 저출산의 심화

김태훈(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Ⅰ 현실 진단과 평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초저출산의 문제이다. 

합계출산율은 1.24였던 2015년 이후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2023년 0.72에 

이르렀다. 출산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높은 자녀 양육비용인데, 그중에서도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양육비 

부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015년 이후로 한정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비와 출산율이 

강한 시계열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동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Becker (1960, 1993)의 

출산 모형에 따르면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질(quality) 수준의 증가는 

자녀 출산을 감소시키는데, 사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질 혹은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투자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교육 지출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정책

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증분석 이전에 한 가

지 개념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자녀의 출산 후 몇 년 후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 계획이

나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갖기 이전에 부부

가 예상·기대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다. 그러나 각 가구의 기

대 사교육비 지출 수준과 이후의 출산력을 모두 조사한 데이터는 드

물다. 이 연구는 정부에서 매년 조사 및 공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자료를 이용해서 기대 사교육비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즉, 매년 공표되는 평균 사교육비가 해당 

지역의 당해연도 기대 사교육비 수준을 결정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기대 사교육비가 다음 해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교육비가 실제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지 실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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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사교육비의 감소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먼저 국가 단위 데이터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17개 광역 

시도 단위에서 지역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과 지역 출산율의 관계를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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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시계열 관계

[그림 6-1]은 한국에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로그로 나타낸 1인당 

사교육비(물가 변화를 반영한 실질 가격)와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시간적으로 1년 전의 사교육비가 당시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쳐 현재의 출산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1년 전의 

사교육비를 나타낸다. 즉, 2008년에 해당하는 사교육비는 실제로는 

2007년의 사교육비이다. 해당 그림은 2015년 이후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출산율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2009년 이후에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출산율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사교육비 지출과 출산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즉 강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림 6-1] 로그 사교육비 지출(t-1)과 로그 합계출산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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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로그 사교육비 지출(t-1)과 로그 합계출산율의 관계 

(선형 추세 제거)

[그림 6-2]는 로그 1인당 사교육비와 로그 합계출산율 각각에 대해 

선형 추세를 제거한 잔차들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사교육비가 증가

할 때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

여준다. 사교육비가 시간 추세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출산율은 추세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계열적

인 관계가 사교육비와 합계출산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변수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있을 

높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1.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한 사교육비의 출산율에 대한 

효과 추정

다음으로 패널데이터 및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사교육

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데이터는 17개 시도 단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고, 분석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모형은 패널데이

터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인 이원-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한다.9) 그 이외에도 임의효과 모형, 

Arellano-Bond의 동적 패널 데이터 추정 방법, Blundell-Bond의 동적 

패널 데이터 추정 방법을 이용한 추정 결과도 보고한다. 통제변수들

은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로그 지역

9) 해당 모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og                   . 종속변수는 시도 s의 시

점 t의 로그 합계출산율이고,    는 시점 t-1의 로그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이

다.    는 시점 t-1에서의 시도 s의 다른 특성들을 포함하는 설명변수들의 

벡터이다. 는 시도 고정효과, 는 연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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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총생산, 1년전 및 2년전의 조혼인율, 남성 고용률, 여성 고용률, 교

사 1인당 학생 수, 로그 1인당 개인소득이 사용되었다. 공간의 제약

상 다른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nuisance parameters)에 대한 추정 

결과는 보고하지 않고, 관심의 대상인 사교육비 지출의 출산율에 대

한 효과만 보고한다. 

<표 6-1>은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데 열(1)은 고정효과 모형, 열(2)

는 임의효과 모형, 열(3)은 AB의 동적효과 모형, 열(4)는 BB의 동적효

과 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가장 선호하는 모형은 고정효

과 모형이기 때문에 열(1)의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를 중심

으로 논의한다. 분석 결과 1년 전의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0.12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모형을 이용

해서 추정한 결과 역시 사교육비 지출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난다.

<표 6-1> 로그 1인당 사교육비(t-1)가 로그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1) (2) (3) (4)

FE RE AB BB

로그 1인당 사교육비 (t-1)_ -0.1236** -0.1045* -0.0840** -0.1420***

(0.0472) (0.0577) (0.0374) (0.0420)

관측치 수 224 224 208 224

주: 1. ***: p<0.01, **: p<0.05, *: p<0.1. 

    2. 열(1)은 고정효과 모형, 열(2)는 임의효과 모형, 열(3)은 Arellano-Bond의 동적효

과 모형, 열(4)는 Blundell-Bond의 동적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

다음으로 <표 6-2>는 사교육비 지출이 출생순위별 출산율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추정에

서 1년 전의 사교육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

율은 0.095%,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은 0.1873%, 셋째 아이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출산율은 0.2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

교육비의 증가는 둘째 이상의 다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첫째 아이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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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로그 1인당 사교육비(t-1)가 출생순위별 

로그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1) (2) (3) (4)

FE RE AB BB

첫째 아이 출산율 -0.0950 -0.1118 -0.0832 -0.1300***

(0.0601) (0.0699) (0.0510) (0.0397)

둘째 아이 출산율 -0.1873** -0.1048** -0.1950*** -0.2863***

(0.0636) (0.0435) (0.0498) (0.0534)

셋째 이상 출산율 -0.2180 -0.1165 -0.1556** -0.2024**

(0.1267) (0.1150) (0.0703) (0.0842)

관측치 수 208 208 192 208

주: 1. ***: p<0.01, **: p<0.05, *: p<0.1. 

    2. 열(1)은 고정효과 모형(FE), 열(2)는 임의효과 모형(RE), 열(3)은 

Arellano-Bond의 동적효과 모형(AB), 열(4)는 Blundell-Bond의 동적효과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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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 제안

1. 해석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대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했다.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 원이다. 즉, 2023년 기준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이 약 4.34만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때 다음 해의 합계출산율은 

1.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변화를 반영한 실질 가격으로 측정했을 

때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약 36.5% 증가했다. 추정 

결과에 근거하면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약 4.53%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율이 약 42.9%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해당 기간의 출산율 감소율의 

약 10.6%를 설명한다. 

출생순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사교육비의 영향은 특히 둘째 이상의 

아이 출산에 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 증가할 때 첫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0.95%가 감소하는 반면, 

둘째 아이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1.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아이 혹은 그 이상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2.18% 감소한다. 예상되는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때 특히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을 

주저하고,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사교육비의 증가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신혼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Becker (1960, 1993)의 출산 모형에 따르면 자녀의 질(quality) 혹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때 출산은 감소하는데, 질과 자녀 수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그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다.10) 자녀의 질에 대한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출산 자녀의 수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10) 특히 자녀의 수와 질이 강한 대체 관계를 가질 때 그럴 수 있다. “Even a small 

exogenous increase in n (or q) could be responsible for a large decrease in q 

(or n) if the interaction between n and q were sufficiently strong” (Becker, 

1993,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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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하는데 이러한 투자 지출의 

증가는 다시 출산 자녀의 수를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자녀 1명당 사교육비의 증가는 가구의 기대 

사교육비를 증가시켜 출산율 혹은 출산 자녀의 수를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가구의 자녀당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하여 

후속 세대의 출산을 저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Becker (1960, 1993)의 이론이 설명하는 “교육비 지출 증가↔출산율 

감소”의 상호 작용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현재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현재 출산율 감소뿐 아니라 미래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및 출산율 저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교육의 

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은 이 연구에서 추정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이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자녀를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구의 기대 사교육비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고 이것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지출은 출산율 이외의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은 다른 

급우들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가 존재한다(Kim, 

Jang, and Kim, 2022a). 마치 군비 경쟁처럼 서로의 사교육 참여를 

경쟁적으로 부추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 및 지출 증가는 급우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Kim, Jang, and Kim, 2022b). 교실 안에서 경쟁 압력이 상승하고 사교육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개인의 최적 선택이 

사회적으로는 최적 수준보다 과도한 소비 (혹은 생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교육 참여 및 지출에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효과

가 존재할 때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사교육 지출보다 과도한 지출

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정당

화될 수 있다. 사교육의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그 결과는 “사교육 지

출이 과도하며 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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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도 일치한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수요는 경쟁적인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고, 경쟁적인 대학 입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나 

평판이 졸업 이후 얻게 되는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서 기인한다. 또한,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는 기술 변화가 야기하는 

교육의 수익률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Ermisch, 2003). 즉, 사

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기술 변화와는 외부적인 환경

변화와 그것이 야기하는 교육의 수익률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고숙련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기술 변화가 나타나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

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교육 투자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

렵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인 성공 이후 다시 원상태로 회귀했던 주

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약간이라도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존재하는 대학 서열과 거기에서 비롯되

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소비 혹은 생산에 대해 

양적인 규제나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세금(피구세)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배출량에 대한 규제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교육에 대한 양적 규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

타난 예로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던 과외 금지나 2021년 중국 정부의 

사교육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 이후 오히려 사교육에 대

한 암시장이 형성되었다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뿐더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강압적인 정책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완화된 형태의 규제 정책으로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

기도 했고, 사교육 참여가 파급효과 및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증적인 결과에서도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가 중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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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초등학생은 광역시도별로 교습 시간이 

21시에서 24시 사이, 중학생은 22시에서 24시 사이, 고등학생은 22시

에서 24시 사이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교습 제한 시간이 

가장 이른 시도에 맞추도록 조정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내외에

서의 합의와 소통에 기반하여 시간 규제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권장

될 수 있다. 즉,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

과 고등학생은 오후 10시로 조정해나가는 것이 권장될 수 있다. 이러

한 규제에 반대하여 학원 영업의 자유 주장하는 것은 사교육이 가진 

부정적 외부효과와 군비 경쟁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장한 일요일 학원 휴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생산이나 소비에 대해서는 전통

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해결방안의 하나이다. Kim, Tertilt, 

and Yum(2023)의 연구에서는 사교육세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사교육세의 적절한 부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사교육 지출을 비교적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교육세의 부과는 이론적으로는 타당하고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실 

적용에서 많은 반발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며 일방

적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신에 현존하는 

학원 교습비 기준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제정 및 집

행하여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사교육비 인상을 적

극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사교육이 가진 부

정적인 외부효과와 파급효과로 인해 이러한 개입은 그 정당성이 인

정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한 반대가 있지만,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생산이나 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 부

과나 양적인 규제 및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성이 있으며, 반발과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도

록 설득, 소통,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줄어들도

록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은 가장 이

상적인 해결방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이지만, 사교육의 본질적인 

성격 중 하나가 제한된 수의 명문대 입학 및 좋은 직장을 점하기 위

한 경쟁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교육 감소 효과가 

반드시 크게 나타날지 분명하지 않다. 즉, 공교육의 질적 향상은 학생

들의 인적자본 축적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절대평가가 아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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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가 시스템하에서 다른 학생보다 약간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받

기 위한 욕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

이 사교육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들이 높은 사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체 관계의 정도를 추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엄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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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출산과 자녀 페널티의 관계 연구

황지수(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Ⅰ 현실 진단과 평가

대다수 국가에 여전히 성별 소득 격차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인적자본의 

차이가 이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었지만, 여성의 교육수준이 충분히 

높아진 지금도 왜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골딘 교수가 강조하였듯, 최근 연구들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다(Goldin, 2021). 여러 

선진국에서 여성에게는 출산 후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소위 자녀 

페널티(child penalty 혹은 motherhood penalty)가 발견되는 반면 남성의 

소득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Kleven 

et al., 2023). 이에 따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녀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초저출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문화적 요인들이 있지만 일차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출산 이후 겪게 될 

경력 단절 리스크가 크면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무자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Hwang, 

2023).1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녀 페널티를 정확히 추정하고, 이와 저출산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행정자료인 

건강보험공단DB(이하 건보DB)를 이용하여 1976～85년생 부모의 자녀 

페널티를 추정하고, 코호트에 따라 자녀 페널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출산 여성의 특성 및 행동 패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자녀 페널티 발생 요인 및 저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1976년생 여성 중에는 37세까지 무자녀인 비율이 19%였지만 1985년

생 여성 중에는 35%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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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분석 표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02～2020년 건보DB를 사용한다. 건보DB는 개인의 출산, 

고용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하므로 본 연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첫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정보를 관측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첫 출산을 한 1976～85년생 

여성과 그 남편으로 설정한다. 표본 크기는 여성 생년 기준 1976～80년생 

코호트 593,997쌍과 1981～85년생 코호트 536,157쌍이다.

자녀 페널티를 식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최근 해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사건사 방법론(event study)을 사용한다(Kleven et al. 2019a,b; 

Andresen and Nix, 2022b). 사건사 방법론은 첫 자녀 출산이라는 사건 

전후에 나타나는 관심변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자녀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은 개인 의 연도, 월에서의 관심변수를 의미한다. 상첨자 는 

성별 또는 코호트 집단을 의미하며 각 집단에 대하여 별도의 분석을 

진행한다. 는 첫 자녀 출산으로부터의 상대시점(event time)으로   은 

출산이 이루어진 연월을 의미하며, 이전과 이후의 상대시점을 

⋯⋯과 같이 정의한다.   는 

상대시점이 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지시변수로 기준 시점이 되는 출산 

12개월 전 시점, 즉   를 제외한다. 따라서 
가 가지는 의미는 

출산 12개월 전과 비교한 상대시점 기에서의 사건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연령 더미 변수    와 각 연도 더미변수   도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생애주기와 연도 추세를 비모수적으로 통제한다. 

마지막 항인 
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계수는 상대시점별 첫 자녀 출산의 효과를 

나타내는 


이다. 다만 소득을 분석할 때는 통상적으로 액수 자체보다는 

변화율(%)을 보기 때문에 Kleven et al. (2019a)에서와 같이 아래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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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퍼센트 변화로 변환한다.

                  
≡

 
  

 


                (2)

여기서 분모의  


는 식 (1)에서의  

과  


을 더한 값으로 

예측값(predicted value)에서 상대시점의 효과만을 뺀 값이다. 따라서 

는 

자녀가 없을 때의 가상적인(counterfactual) 결과 대비 자녀 출산의 상대시점 

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2. 초기 분석 결과 

[그림 7-1]은 전체 1976～85년생 출산 여성과 남편 샘플에 대한 상대시점 

(첫 출산 36개월 전에서부터 60개월 후)에서의 자녀 효과를 보여준다. 

빨간 점은 여성, 파란 점은 남편 집단의 식(2) 추정치를 나타낸다. 출산 

12개월 전을 기준 시점으로 정의하였으므로 해당 시점에는 0의 값을 

부과한다. 

[그림 7-1] 출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전체 샘플)

[그림 7-1]을 통해 남성에게는 첫 출산 전후 소득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여성에게는 급격한 소득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 12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평균 소득은 임신 기간 중에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여 출산 5년 후 약 41.3% 떨어진다. 이는 노르웨이(21%, 

Andresen and Nix 2022b), 덴마크(24%, Kleven et al. 2019a), 스웨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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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ven et al. 2019b)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수치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의 자녀 페널티와 그 크기가 유사하다(45%, Kleven et al. 2019b).  

[그림 7-2]는 분석 샘플을 1976～80년생과 1981～85년생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놀랍게도 최근 코호트인 

1981～85년생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더 큰 자녀 페널티가 관측된다(출산 

1년 후 시점 40.4% vs. 45.7%). 인접 코호트인데도 5%p의 차이가 나타나며, 

최근 자녀 페널티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서구 선진국 사례와 

명확히 대비된다(Kleven, 2022; Andresen and Nix, 2022a).

[그림 7-2] 출산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코호트별)

해당 기간 코호트간 자녀 페널티 차이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족정책 확대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이다. 예컨대 

육아휴직 확대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돕는 면이 있지만, 휴직 중 소득을 

낮춤으로써 자녀 페널티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둘째, 출산한 여성(부모)의 

구성 변화이다. 최근 무자녀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가진 이들이 출산을 (안) 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자녀 페널티가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채널과 관련하여 [그림 7-3]은 휴직 여부를 살펴본다. 여성의 

휴직 사용률이 최근 코호트에서 유의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첫 

출산 5개월 후 시점 9%p vs.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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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휴직 여부 (코호트별) 

두 번째 채널과 관련하여 [그림 7-4]는 출산 전후 경제활동 행동 패턴 

유형에 따른 각 코호트 안에서의 비율을 보여준다. 출산 전 일을 하던 

여성의 경우 휴직 사용이 늘어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출산 전 일을 안 하던 여성의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초기 결과이지만, 

일하는 여성이 엄마가 될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4] 출산 전후 경제활동 유형별 비율 (코호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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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 제안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DB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 전후 남녀의 소득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의 자녀 페널티와 저출산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녀 페널티는 출산 후 여성이 겪는 급격한 소득 하락을 일컫는 용어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그리고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76～85년생 여성과 그 남편을 첫 출산 3년 전부터 5년 후까지 추적하는 

사건사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평균 소득은 첫 출산 1년 전 대비 

5년 후 약 41% 감소하여, 여러 선진국보다 자녀 페널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76～80년생보다 1981～85년생 여성의 자녀 페널티가 

첫 출산 후 3년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 페널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 사례와 대비된다.

유자녀 여성과 무자녀 여성의 단순 비교가 아닌, 동일한 여성을 출산 

전후로 추적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는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한국에는 첫 출산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다. 그러나 최근 코호트간 자녀 페널티 차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함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확대로 더 많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어 자녀 페널티가 커진 것이라면, 이것을 

‘페널티’라고 하기보다는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다. 한편, 일하는 여성이 (일하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할 가능성은 

커졌으나 이들이 출산 후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해서 자녀 페널티가 커진 

것이라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재택근무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과 같이 (휴직하지 않아도)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자녀 페널티와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Andresen, Martin Eckhoff and Emily Nix(2022), “Can the child penalty 

be reduced? Evaluating multiple policy interventions,” Technical Report, 



0108

Discussion Papers.

Andresen, Martin Eckhoff and Emily Nix(2022), “What causes the child 

penalty? Evidence from adopting and same-sex coupl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0 (4), 971-1004.

Goldin, Claudia(2021), Career and family: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Hwang, Jisoo(2023), “Later, fewer, none? Recent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South Korea,”Demography, 60 (2), 563–582.

Kleven, Henrik(2022), “The geography of child penalties and gender norm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Technical Repor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Kleven, Henrik, Camille Landais, and Gabriel Leite-Mariante(2023), “The 

child penalty atlas,” Technical Repor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Kleven, Henrik, Camille Landais, and Jakob Egholt Søgaard(2019), 

“Children and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Denmark,”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1 (4), 181–209. 18

Kleven, Henrik, Camille Landais, Johanna Posch, Andreas Steinhauer, 

and Josef Zweimuller(2019), “Child penalties across countries: Evidence 

and explanations,” AEA Papers and Proceedings, 2019, 109, 122–126.



0109

8. 지방소멸과 청년들의 지역선택12)

윤참나(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한요셉(KDI 연구위원)

Ⅰ 현실 진단과 평가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외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방 소멸' 위기가 

닥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인구 감소 위기의 핵심에는 청년층 유출 문제가 존재한다. 대체로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합계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귀농⋅귀촌 인구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난 2010년대에는 한동안 멈춘 듯 보였으나,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 감소 및 지역의 쇠락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각 지방정부는 청년층의 유출을 억제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지방대학 지원, 지역인재에 대한 우대, 

기업 투자와 혁신도시 유치 및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정주여건 향상, 출산⋅육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청년층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층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입된 정책들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청년층 인구이동에 관한 기존의 여러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따라 각 요인들의 종합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모형 기반의 분석이 없어서 어떤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관한 

12) 본 연구는 윤참나 & 한요셉(2021)의 후속 연구로, 본 원고에서는 기존 연구내용

을 요약하고 후속연구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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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방향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해 국내에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지만, 기존 연구들(강동우, 2019; 김희삼, 2010; 이찬영 & 이흥후, 

2016)은 대부분 진학 단계의 이동과 취업 단계의 이동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지역 간 이동의 선택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지원을 통해 지방 대졸자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방식의 지원처럼 단계 간 연계성을 암묵적인 전제로 

하는 경우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단계에 걸쳐 다양한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지원정책들을 시뮬레이션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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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형은 미국에서 대학 진학 시 주(州) 간 이동에 

관한 Kennan(2015)의 모형과 중국의 호구제도 및 대학정원 지역할당제를 

배경으로 한 Yang(2021)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한다. 본 모형에서는 각 개인이 졸업 이후 기대되는 

생애임금과 함께 각 지역에서 특별히 얻을 수 있는 혜택(amenities)이나 

졸업지역 및 그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여 지역 선택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진학 단계에서는 졸업 이후의 

상황뿐만 아니라 주어진 성적에 의해 진학 범위가 제약될 수 있음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추정된 모형은 실제 지역 선택의 패턴들을 잘 예측하며, 여기에는 

대학소재지에의 잔류 내지는 고교소재지로의 회귀 등 복잡한 이동 패턴들과 

여러 초기조건에 따른 이질성도 포함된다. 즉, 추정된 모형은 기대임금 

외에도 고교/대학 소재지에 대한 선호나 지역적 편의 수준(amenities)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역 선택의 단계 간 연계성을 다양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지방 정주를 위한 

지원정책들이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지방기업에 취업한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 (2) 지방대학에 

진학한 지역 인재에 대한지원의 효과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이라는 단일한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의 

크기는 직장 선택 시 효용을 1 높이는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연소득 단위로 

변환하면 남성의 경우 연간 192만 원, 여성의 경우 연간 97만 원에 해당한다.

1. 지역인재의 지역노동시장 정착 지원

첫 번째로 비수도권 도 지역에 한정하여 지역인재의 지역노동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총 4가지 세부 

정책안을 고려하였다.

정책안 1: 비수도권 도 취업자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

정책안 2: 고교소재지와 취업지역이 같은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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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 3: 대학소재지와 취업지역이 같은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

정책안 4: 고교소재지와 대학소재지가 모두 취업지역과 같을 경우에만 지급

<표 8-1> 지방 취업 지원정책의 효과 

(단위: %, %p)

대학 진학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서울 14.9 14.7 14.8 14.8 14.8

(기준과의 차이) (0.0) (-0.1) (-0.0) (-0.1) (-0.1)

서울 외 수도권 22.1 22.0 22.1 22.0 22.1

(기준과의 차이) (0.0) (-0.1) (-0.0) (-0.1) (0.0)

비수도권 광역시 25.6 24.7 25.2 23.3 24.2

(기준과의 차이) (0.0) (-0.9) (-0.5) (-2.3) (-1.5)

비수도권 도 37.4 38.6 37.9 39.9 38.9

(기준과의 차이) (0.0) (1.2) (0.5) (2.5) (1.5)

졸업 후 취업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서울 29.1 25.4 26.4 26.9 27.3

(기준과의 차이) (0.0) (-3.7) (-2.7) (-2.3) (-1.9)

서울 외 수도권 19.0 17.3 18.0 18.2 18.4

(기준과의 차이) (0.0) (-1.7) (-1.0) (-0.8) (-0.6)

비수도권 광역시 22.7 16.5 20.1 20.0 21.2

(기준과의 차이) (0.0) (-6.2) (-2.6) (-2.7) (-1.5)

비수도권 도 29.2 40.8 35.6 35.0 33.2

(기준과의 차이) (0.0) (11.5) (6.4) (5.8) (4.0)

청년층 수혜비율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취업 시 보조금 0.0 40.8 33.4 29.8 26.6

지역노동시장의 보조금의 경우 자격요건을 지역대학 출신 정도로만 

제한하는 방안(정책 3)이 비용절감 및 지역대학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다(표 8-1). 다만, 대학 진학 

선택에 있어서 비수도권 도와 비수도권 광역시 간의 높은 대체성으로 인해 

비수도권 전체 소재 대학의 진학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이는 

다른 정책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결과에 비해 같은 보조금을 비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지급할 경우, 비수도권 도 지역 취업 비중의 변화는 ‘정책 

1’의 경우 +4.2%p로 비수도권 도 지역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11.5%p)에 비해 그 효과가 절반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8-2). 

이는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으로부터 도 지역으로의 이동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취업 비중은 지원정책의 효과로 

일부 증가하며(+2.9%p), 청년층의 비수도권 전체의 취업 비중은 증가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전체 취업 비중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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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지방 취업 지원정책의 효과 

(단위: %, %p)

대학 진학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서울 14.9 -0.2 0.0 -0.1 -0.1 

서울 외 수도권 22.1 -0.2 -0.1 -0.1 0.0 

비수도권 광역시 25.6 0.3 -0.1 0.3 -0.3 

비수도권 도 37.4 0.2 0.2 0.0 0.4 

졸업 후 취업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서울 29.1 -4.9 -3.5 -3.2 -2.4 

서울 외 수도권 19.0 -2.2 -1.4 -1.2 -0.8 

비수도권 광역시 22.7 2.9 -0.5 1.4 -0.3 

비수도권 도 29.2 4.2 5.4 3.1 3.4 

수혜비율 기준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 4

취업 시 보조금 0.0 59.0 52.9 48.1 40.8

2. 지방 대학 진학 보조금 정책의 효과

다음으로는 비수도권 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 진학에 대한 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본다. 그런데 장학금과 같은 재학생에 대한 보조금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 앞서 노동시장 차원의 보조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정책 효과성의 비교를 위해 대학 선택 시점의 효용 

증가량이 4년 후 직장 선택 시 효용을 1 만큼 증가시키게 했으며, 이는 

앞의 노동시장에 대한 보조금과 동등한 크기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정책안 1: 비수도권 도 지역 대학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안 2: 정책안 1 + 지역 대학 출신에 대한 노동시장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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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지방대학 진학 지원정책의 효과 

(단위: %, %p)

대학 진학 기준 정책 1 정책 2

서울 14.9 14.8 14.8 

(기준과의 차이) (0.0) (0.0) (-0.1)

서울 외 수도권 22.1 21.6 22.0 

(기준과의 차이) (0.0) (-0.5) (-0.1)

비수도권 광역시 25.6 23.2 22.8 

(기준과의 차이) (0.0) (-2.4) (-2.8)

비수도권 도 37.4 40.4 40.4 

(기준과의 차이) (0.0) (3.0) (3.0)

졸업 후 취업 기준 정책 1 정책 2

서울 29.1 29.3 26.8 

(기준과의 차이) (0.0) (0.2) (-2.4) 

서울 외 수도권 19.0 19.0 18.1 

(기준과의 차이) (0.0) (0.0) (-0.9) 

비수도권 광역시 22.7 22.1 19.9 

(기준과의 차이) (0.0) (-0.6) (-2.8) 

비수도권 도 29.2 29.6 35.3 

(기준과의 차이) (0.0) (0.4) (6.0)

청년층 수혜비율 기준 정책 1 정책 2

진학 시 보조금 0.0 40.4 40.4

취업 시 보조금 0.0 0.0 30.5

비수도권 도 지역에 소재한 대학 진학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진학 비중이 3.0%p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8-3). 이러한 진학 비중 증가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 소재 대학 

진학 비중의 감소(-2.4%p)와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졸업 후 취업 비중의 증가폭은 미미하며, 특히 비수도권 전체를 

보면 이러한 정책 개입의 결과로 오히려 비수도권 취업 비중이 감소한다. 

비수도권 도 지역 취업에 대한 보조금과 결합될 경우(정책 2)에는 비록 

도 지역 취업 비중은 증가하지만 지방대학 진학 비중의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며, 특히 수도권 진학 비중 감소폭은 ‘정책 1’에 비해서 오히려 

축소되어 지방대학 육성 관점의 효과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0.6%p→-0.2%p). 

다음으로는 같은 보조금을 비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지급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표 8-4). 앞서 비수도권 도 지역에만 

지원할 때와의 뚜렷한 차이는 비수도권 도 소재 대학 진학 비중이 증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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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이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대학 진학 

비중은 증가한다. ‘정책 1’의 경우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 진학 비중은 

1.3%p가량 증가하며, 비수도권 도 지역 진학 비중은 오히려 0.5%p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 전체에 같은 보조금이 주어진다면 광역시 소재 

대학을 일반적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표 8-4> 지방대학 진학 지원정책의 효과 

(단위: %, %p)

<대학 진학> 기준(baseline) 정책 1 정책 2

서울 14.9 0.0 -0.1 

서울 외 수도권 22.1 -0.7 -0.1 

비수도권 광역시 25.6 1.3 0.3 

비수도권 도 37.4 -0.5 0.0 

<졸업 후 취업> 기준(baseline) 정책 1 정책 2

서울 29.1 -0.1 -3.3 

서울 외 수도권 19.0 -0.1 -1.3 

비수도권 광역시 22.7 0.3 1.4 

비수도권 도 29.2 0.0 3.2 

<청년층 수혜비율> 기준(baseline) 정책 1 정책 2

진학 시 보조금 0.0 63.7 63.7

취업 시 보조금 0.0 0.0 48.9

하지만 보조금을 비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지급할 

경우에도 비수도권 대학 진학 지원정책으로 인한 비수도권 진학 비중 증가 

효과는 취업 단계로 넘어가면 대부분 사라진다. 취업은 수도권에서 하는 

편이 생애효용 관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책 1’의 경우 비수도권 

취업 비중 증가 효과는 비수도권 전체에서 0.3%p 증가에 그친다. 

취업 지원을 결부한 ‘정책 2’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취업 비중이 4.6%p가량 

증가하지만, 앞서 비수도권 취업 전체를 지원하는 경우(+7.1%p)에 비해 

그 증가폭이 오히려 작다. 여기에서 대학과 취업 단계의 지원으로 

지원규모가 2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효과성이 크게 하락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비수도권 진학 비중의 증가폭 역시 ‘정책 1’보다도 크게 

축소된다(+0.8%p →0.3%p). 이러한 결과는 지방대학 지원과 

지방노동시장 지원이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발생시킴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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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연구방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13)가 다수 

있지만 지역 대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방대학의 경쟁력에 미친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육기본통계조사, 교육통계서비스에 제공하는전국 

431개 대한의 신입생 경쟁률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제공하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정보를 활용한다.

13) 문윤상(2021), 백승민(2023)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인구이동, 고용 등을 포

함한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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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정책 제안

정책실험 결과를 요약하자면, 지방대학 진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편이 진학과 취업 단계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청년층 순유출이 더욱 심각한 

지역(비수도권 도 지역)으로 한정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에는 결과가 크게 엇갈리므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 범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지원정책에서는 청년층 유출 방지 목적보다는 

지방대학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진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통해 청년층 유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주어진 현실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지방대학 자체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지방 정주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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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사업 성과

1.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포럼 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3년 8월 11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이철희 인구 클러스터장이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과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을, 이종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김봉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조희평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훈 OECD Economist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공급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장래의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추계 및 최근 노동시장의 동학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 간의 학력·연령·산업·직업별 노동공급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향후 10년 동안 인구변화에 의한 총량적인 노동 공급 변화는 크지 않겠지만, 

부문 및 유형 간의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학력, 부문(산업 

및 직업), 연령별 취업자 간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인구변화로 인해 

심각한 부문 및 유형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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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으로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정책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장래의 부문 

및 유형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다부문 

거시모형(multi-sectoral macroeconomic model)을 도입하여 산업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한 2031년까지의 학력, 산업, 직업별 노동수요 변화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고학력 중심)과 보건업(고학력, 저학력 모두) 

등이며, 증가율 면에서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고숙련 중심), 

수도업(고숙련 중심), 사회복지서비스업(고숙련 중심) 등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력 유입이 부문 및 유형별 

내국인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지역 간 변이를 활용하여 특정한 유형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부문별로는 그 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석 결과, 내-외국인 

간 경쟁이 존재하는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산업별로는,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외국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됨을 보였다. 따라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부문은 외국인력 유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외국 인력 쿼터를 높여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앞의 장래 노동 공급 및 수요 전망 결과를 종합하여 이철희 인구 

클러스터장은 “부문 및 유형별 필요 외국인력 도입규모 추정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2026～2031년간 산업·직업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 규모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학력·산업·직업 간 노동 인력 대체 

가능성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노동인력 부족 및 과잉 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 최근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수량적 분석 결과, ② 장래 5～10년간의 노동수급에 대한 수량적인 

전망 결과, ③ 고용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성 조사 등을 기초로 

각 방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외국인 근로자 도입 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하며, 외국인 도입 적정성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0121

환영사 (김병연 원장) 발표 (이철희 교수)

2. <인구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 정

책토론회 공동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3년 9월 22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구

변화 대응, 돌봄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였다. 이 포럼은 황윤재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의 개회사, 김병연 서울

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

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6인의 토론으로 진

행되었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 시대, 돌봄의 경제학적 의의”

라는 주제 발표에서 보육료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반

으로 돌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

가에 따른 돌봄, 교육, 노동시장 등 사회구조의 재구조화, 일가정 양

립을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투자, 자녀 

돌봄을 위한 노동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

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가 돌봄과의 보완적 관계를 

고려하여 비공식돌봄 지원,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철희 인구 클러스터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은 “인구변화와 미

래 돌봄 수요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 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

화가 가져올 영유아 및 노인 돌봄서비스의 수요 변화 가능성을 언급

하며, 1) 돌봄 대상자의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와 2) 돌봄 서비스별 

선택 확률을 고려한 돌봄 수요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아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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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인구 규모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맞벌이 가구 증가 등 가

구 구조 변화에 따라 어린이집 및 개인양육과 같은 돌봄 유형의 수

요는 증가할 수 있다. 노인 돌봄 수요는 1인 및 부부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2035년 공식 돌봄의 대한 수요가 2021년의 

2.5-2.7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구조변화 외에도 돌봄대상

자의 가구 구조 특성 변화에 따라 돌봄 유형별 수요, 돌봄 시간, 돌봄

의 질(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노인돌봄수요가 가파르게 증가

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우려 등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

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제반 사

회경제문제는 돌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증가하는 돌

봄 양적, 질적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응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돌봄서비스 다양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돌

봄서비스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초과수요와 서비스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돌봄서비스 활성화 전략의 근본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돌봄서비스 활성화 제약요인으로는 

가격규제와 초과 수요, 경직적인 공급 규제, 규제와 갈등으로 분절적 

돌봄 서비스의 고착화, 민간 돌봄 역할 강화 기반 부족을 언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 균형이라는 정부 역할을 

제시하며, 가격 체계 개선과 돌봄 가치 제고, 유연한 제도, 인력 확보 

정책,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품질 관리 강화, 돌봄 기술 활성화와 

같은 정책 변화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개회사 (황윤재 학회장) 발표 (홍석철 상임위원)

3.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 인구포럼 공동개최

인구 클러스터는 2024년 3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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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구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을 주제로 제39회 인구 포럼을 개최

하였다. 이 포럼은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

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철희 인구 클러스터장은 “인구·기술 변화와 고령노동의 미래”라

는 주제 발표에서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에의 충격, 고령 인력의 

변모, 기술변화의 노동시장과 고령자 고용여건에의 영향, 미래 고령자

의 생산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하였다. 단기간 노동 총량 부족은 

없으나, 가까운 장래에 부문 간, 유형 간, 직업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발생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의 고령인구는 교육 및 건강 수

준이 높아, 숙련도와 생산성이 높은 고령취업자 비중이 높아지면 실

질적으로 노동투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고령인구의 절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급인력 활용이 

낮은 편임을 지적하며, 고령 인력(power seniors) 활용을 위해, 나이 

제한이 없고, 고령친화적인 작업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비공식 돌

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시간, 경제상태 만족도 등이 상대적

으로 낮아짐을 보였다. 가족에게 비공식돌봄 제공을 할 경우, 노동시

장 참여에의 근로 강도를 조정하기보다는 이탈하는 방식의 의사결정

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는 노동공

급을 중단하고, 대졸 이상은 노동 공급은 지속하되 근로시간을 줄이

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특히, 배우자의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가

족돌봄휴직 및 휴가에 대한 활용 및 인식제고, 급여지급 측면에서도 

유급 휴가로의 전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였다.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와 제도적 대응-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

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인구수는 2020-2050년 간 약 

2.6배 증가하고, 노인 치매 1인 가구수는 약 3.7배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였다. 한국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중 각 영역에 대한 욕구인식조사 결과, 후견서비스, 사전서비스의향

서, 사전연명의료서비스의향서, 전문가 의사결정서비스 순으로 중요도

와 시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 확충과 함께 지

속가능한 의사결정서비스 구축도 병행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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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은 “고령자 범

죄피해 특성과 정책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61세 이상 노인에 대한 

대검찰청 범죄분석 DB 분석 결과, 고령자 대상 범죄피해발생 증가세

가 뚜렷함을 보였다, 고령층 대상 재산 범죄, 손괴, 배임, 절도, 횡령

과 사기 등과 같은 범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피해 

지원 관련 광범위한 사각지대, 인력 부족, 낮은 신고의식, 쉼터의 불

편함, 서비스 연계과정 불편함, 체계적 생산관리 미흡 등 범죄피해 지

원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책과제로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

인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인력 충원, 고령자에 대

한 인식 제고, 법률·심리 지원서비스위한 전문인력 배치, 주거개선, 범

죄피해 통계생산 및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개회사 (이태수 원장) 발표 (강상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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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도 계획

1. 전반적인 전략 

제3차 연도에도 1～2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인구문제 관련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에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인 제언이 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진에게 학술적인 논문 출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특정한 

사회적,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줄 수 있는 연구 수

행 독려한다.

§ 매년 4개 이상의 핵심적인 인구 관련 이슈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해 가칭 “인구 클러스터 이슈 브리프”를 발간하여, 정부와 정

치권에 정책적인 제언을 전달한다.

§ 매년 정부기관과 인구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공동 포럼 혹은 심

포지엄 개최하여, 인구 클러스터 연구 성과가 정부의 정책 수립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매년 주요 국책 연구기관과 인구문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공동 세미나 혹은 포럼 개최하여, 학술적인 연구와 정책 연구 

간 시너지 강화한다.

2. 코어 연구 계획

인구 클러스터에 소속된 8인의 내부 연구진과 1인의 연수연구원은 

제2차 연도의 연구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면서 다음 두 가지 큰 주제

와 관련하여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미래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구체

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인구변화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출산과 인구이동의 요인을 심층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과 지역 인구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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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연도의 연구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인해 장차 아동 

및 고령인구 돌봄 서비스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추계함으

로써 돌봄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된 유용한 수량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3차 연도에는 이 연구를 다음과 같이 확대ㆍ발전시킬 것이

다. 먼저 사회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전국에 대한 분석을 지역별 분석으로 확장할 것이

다. 이 작업을 통해 지역 인구 불균형 확대로 인해 지역의 각종 서비

스 인프라가 붕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고

자 한다.  

2차 연도에 수행한 외국인 돌봄인력에 관한 연구도 확대ㆍ발전시

킬 계획이다. 현재 핀란드 헬싱키대의 Center of Excellence in 

Research on Aging and Care(CoE AgeCare)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

는 인구 클러스터 연구진(김홍수 교수)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센터의 

Migration, Aging and Care(MICA) 연구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핀

란드와 한국은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장 고령화가 빠른 국

가이면서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돌봄인력 문제를 대응하

는 정책방안으로 이민돌봄 인력 활용방안을 가장 늦게까지 보류한 

국가라는 점에서 비교 연구는 유용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

대하고 있다. 

3차 연도에는 인구변화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의대 증원과 관

련된 최근의 사회적인 갈등을 푸는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구 클러스터 연구진 2인

(이철희 교수, 권정현 박사)은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의 근거로 이용

한 2023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집필진이었다. 이 연구는 팬

데믹 직전의 연령별 의료수요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의료인력 수요 변화를 전망했는데, 의사단체가 지적한 문제들을 반영

하여, 의료제도 및 기술 변화에 의해 의료 서비스 수요가 변화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추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인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전망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역

적인 불균형 역시 전망할 계획이다.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인지장애 고령층의 의사 결정 문제

에 관한 연구는 기존 분석 내용을 보완하고 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즉 1차 연도 연구는 우리나라 인

구 및 가족 구조 변화 추계를 통해 미래사회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추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차 연도 연구는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의사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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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3차 

연도 연구는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

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서비스 중요도, 시급도 조사를 통해 고

령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확충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2차 연도에 인구 클러스터에 합류한 연구진은 1차 연도에 수행한 

연구를 발전시켜서 논문으로 완성하고, 중요한 정책 제안을 담은 브

리프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의 연구는 건강보험공

단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리함의 실태

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가

로막는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 다른 연

구는 기초지자체별 학원 수, 사교육비 지출 등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적으로 분석한 2

차 연도의 연구를 발전시켜서 향후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인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에 관한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대학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경

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지만 지역 대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직 없다. 이 연구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에 미친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

육기본통계조사, 교육통계서비스에 제공하는 전국 431개 대한의 신입

생 경쟁률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서 제공하

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3. 제3차 연도 특별 기획연구 - 한국의 일자리 고령

친화지수

3차 연도에는 한국의 일자리 고령친화지수(Age Friendliness Index: AFI) 

생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국외 학자와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장차 학력 수준이 높고 

건강이 양호한 소위 파워 시니어(power seniors)가 전체 인구 대비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워 시니어는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일자리가 고령친화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일할 유인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성격을 가진 일자리가 고령친화적인지, 고령친화적인 일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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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직종별 분포는 어떠하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고령사회 대응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Maetas et al. (2023)의 연구가 서베이 조사와 이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고령친화적인 일자리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Acemoglu et 

al. (2022)의 연구는 이 결과를 미국의 O’Net 및 마이크로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고령친화지수의 규모와 분포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이철희 클러스터장은 버클리 대학의 Karen Eggleston 

교수(Director, Asia Health Policy Program of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와 공동으로 한국 일자리의 고령친화지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Maetas et al. (2023)이 미국에서 얻은 결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고령친화적인 일자리의 성격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먼저 한국의 여건을 반영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1,000명 

정도의 50～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일자리 성격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추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Eggleston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의 

고령친화적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한국의 직업 사전 및 센서스 데이터와 결합하여 

일자리 고령친화지수의 장기적인 변화와 부문별 분포를 분석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4. 제3차 연도 네트워킹 사업 계획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4회의 네트워킹 사업 관련 행사를 계획하

고 있으나, 국가미래전략원의 전체적인 필요와 정부, 연구, 언론 기관

의 요청에 따라 신축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l 제2차 법무부 공동 인구 클러스터 외국인 정책 포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각 산업 및 직종별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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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규모 결정 및 인구 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외국인 정책 방향

과 관련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8월 개최한 법무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클러스터 공동 포럼을 계승한 행사로서, 인구변

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l 국책 연구기관 공동 인구 클러스터 지역 인구 불균형 포럼

한국의 지역 인구 불균형 확대 요인 및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포

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인구 클러스터의 두 연구자(이철희 교수, 윤참

나 교수)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

기관의 연구자들의 공동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l 제2차 인구 클러스터 저출산 포럼

제1차 연도에 개최한 인구 클러스터 저출산 포럼을 계승하여,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 요인과 대응 방안에 관한 인구 클러스터 내부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 성과와 외부 연구자들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토의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클러스터 내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결혼ㆍ출산 패널티에 관한 연구와 교육 경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관련 학회와의 

공동 포럼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 인구 클러스터 고령노동 포럼

장차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3차 연도 특별 기획연구로 진행

할 고령친화적인 일자리 문제,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의 바람직한 

방안 등을 포함하여 고령노동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담을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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